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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분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읍면동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도분석과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여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첫째, 읍면동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이질적인가? 읍면동에 부여된 역할은 어떠한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살펴봄

– 둘째, 읍면동에서 전달되는 사회복지 사업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함

– 셋째, 읍면동 실제 현장에서 업무수행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함

– 넷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첫째, 읍면동 특징분석에서 읍면동 기능의 변천은 효율과 민주성, 수요자 중심성의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국정과제이행, 국가적 차원의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동 기능재편이 하향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이러한 경우, 읍면동에 존재하는 편차에 더불어 공공부문의 경직성이 결합하여 지역에 맞는 운영방식을 
낳게 되며 현장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매뉴얼에 근거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읍면동의 기능재편을 획일화 
하고 있기 때문에 재편을 통한 정책효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음

최지민(연구책임), 강영주(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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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분석을 통해 인력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인력배치의 합리성 문제를 확인하였음

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대상자를 활용해 지역사회 행정수요 유형화를 수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도출 
하였음

– 같은 행정구역내 격차가 크며, 공공부문사례관리의 경우 읍면지역은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분절적 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아울러 지역중심적 사업수행의 비중이 낮고 단순집행 업무에 그치고 있어 읍면동의 전달체계의 수행기능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본질적 제약 하에서 국가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읍면동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주목하여 실제 수행행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노력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인력이 충원되었으나 행정수요에 여전히 부합되지 않은 일괄적 인력배치의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별 사회복지직렬과 일반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배치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인력배치 
합리성을 위한 업무조정의 방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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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공공 부문에서는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4차 산업혁명은 AI, Big Data, IoT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됨

– 지능정보기술 발전은 정부의 의사결정방식이나 행정서비스 전달 방식, 조직운영방식, 관료제 구조, 공공 
업무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을 각종 민원, 교통·주차, 문화· 
관광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는 행정환경 및 행정역량 차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함

–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간 관계에 주목하여 지능정보 
기술이 불러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할 때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및 사례

 지방자치단체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김정숙(연구책임), 이재용(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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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의 4가지 지능정보기술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현황을 살펴 
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술 간 적용에서 격차가 크고, 네 가지 기술 중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가장 높은 빈도임

– 빅데이터 기술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활용도가 높았으며, 주로 공공행정, 관광문화, 교통, 재해 
안전, 인프라조성, 산업경제, 복합사업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됨

– 이 같은 기술 간 적용에서의 격차는 주로 중앙 정부의 중점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플랫폼 및 표준화사업 등 기술 및 사업 지원에서 기인함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기술 적용 방안 조사 결과

 내부 맥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담당 공무원의 역량, 조직 지원 및 조직 문화를 살펴봄

–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의 기술 활용 역량 편차, 민간에 비해 기술적응 유인 저하, 데이터 통합 및 플랫폼 구축 
미흡, 관련 전문 인력(전산직) 및 정기적인 교육 부족, 실패용인·갈등수용·일선 관료의 재량권 존중 등이 
미진한 상황임

 외부 맥락 차원에서 정책적 여건, 시민 수용도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각종 규제 완화,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편차를 확인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무인감시체계 구축, 거리환경 및 
시설 관리, 건축물 노후도 측정, 원격 안전점검, 자율주행 지원, 스마트 횡단보도, 의료, 금융, 개인거래, 부동산 
등에서 신뢰와 투명성 향상을 가능하게 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향상, 취약계층을 파악한 선제적 대응, 신규 수요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여성 영역에서 고독사 방지, 시설생활자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 등을 제고함

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원격진료, 시그널 모니터링 기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인공지능 돌봄로봇, 
시민들의 약 복용, 건강보험 청구 등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 스마트 병원시스템 등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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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부 맥락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교육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직 인센티브 도입, 기술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중앙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지원, 실패용인·갈등수용, TF팀 및 협업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등이 필요함

 외부 맥락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유 기관 간 협조·공유가 가능한 체계, 데이터 3법, 모빌리티 규제 등 제약 
요건 해결, 중앙 차원의 기술·인력 지원, 플랫폼 제공,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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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국정관리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음(박충훈·이현철·김지연, 2016)

 본 연구는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지자체 유형에 속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와 이를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결합·응용한 실무자 
의견조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첫째, 지자체 적극행정에 관한 다양한 특성(예컨대, 개인특성, 조직특성, 
인사특성, 업무특성, 법제특성, 환경특성 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둘째, 
특성별 다양한 실천적인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며 마지막, 이와 같이 도출된 방안들을 
4가지 유형(예컨대, 단기 중점방안, 단기 기본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주요 지자체 적극행정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 FGI 결과

특성 요인 주요 세부요인(방향성)

개인 
특성

인구
통계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재직기간(△), 소속 지자체 유형(△), 적극행정 관련 교육이수 
여부(+)

정서
행태 

자아존중감(+), 사명감(+), 공공봉사동기(PSM)(+) 조직시민행동(OCB)(+), 감사에 관한 반감 및 회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위험회피(-), 적극행정에 불이익이 많다는 인식(-), 직무만족(+), 
직무/공직몰입(+), 동기부족(-) 

손화정(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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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요인 주요 세부요인(방향성)

조직
특성

조직
구조 

집권성(화)(-) 직급체계 분화(-), 공식성(화)(△), 업무명료화(-), 업무표준화(+), 형식주의(절차 및 
규정)(-), 형식에 지나친 강조(-), 법·규정에 의한 경직된 행정(-), 엄격한 규정(-), 엄격한 내부규제 
적법절차 준수강화(-), 까다로운 지출절차(-)

조직
운용 

(목표, 권한, 책임, 역할 등의 명확성 내지 적절성) 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다양·복잡·상충(-), 모호한 
목표(-), 권한의 명확성(+), 권한의 불확실성(-), 책임의 명확화(+), 책임의 모호성(-), 과도한 책임성(-), 
역할의 명확성(+), 역할의 모호성(-), 역할의 갈등(-) (관리지도성: leadership) 변혁적 카리스마(+), 
카리스마/개인 배려/지적 자극(+), 독단적인 상관(-), 관리자의 의지 및 책임성 부족(-)

조직
문화

관계문화(+), 성취문화(+), 변화지향 문화(+), 권위주의 문화(-), 관료주의 만능화(-), 경직된 공직문화(-), 
변화에 저항적 관료조직문화(-),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데올로기(-) 소극적 문화 팽배(-), 적극행정 안 해도 
문제없는 문화(-), 공적소유·공적 자금조달(-), 신분보장(-), 조직적 책임의식 부족(-) 힘든 업무 
회피경향(-), 조직의 효율성/시장경제·능률 경시(△), 조직의 혁신성/환경문화 대응성 부족(-)

인사
특성

보상
평가

실적주의 보상제도 부족(-), 낮은 보상(외재적 동기부족)(-),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적극행정 보상에 
관심이 없는 조직(-), 단기성과 선호도(-), 성과평가기준/평가타당성 모호(-), 불공정한 인사(-)

보직
교육

순환보직(-), 부적절한 인력배치(-), 정책과 연결되지 않는 조직인사(-), 과도한 업무전문화(-), 
교육(오리엔테이션)(+) 직무수행역량(+)

처벌
보호 선의의 실수에 대한 처벌(-), 공직자 보호 미흡(-)

업무
특성

질적
업무자율성(+), 업무완결성(+), 업무단계별 인력배치(-), 업무협력 필요성(-), 부서 다양화(-), 부처 간의 
협조결여(-), 부서이기주의 및 책임회피(-), 지역분산(-), 업무중요성 내지 업무기획 필요성(+), 
분석위주의 기술적 단순 업무(-)

양적 업무과다(-), 과도한 행정업무(-)

법제 
특성

법령
제약 

법령의 제약(-),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절차(-), 부적절한 제도 절차(-), 상·하위 법령 간 불일치(-), 
유권해석의 모호성(-), Positive 법·규정에 의한 행정(-), 선례에 근거한 행정제도(-)

감사
제도 지나친 감독 및 감사(-), 통제/적발 위주의 감사 및 평가 등(-), 적발위주의 감사제도(-), 외부통제 강화(-)

환경
특성

정치 정치적 제3의 영향(-), 적극행정이 추후 변질될 가능성,(-) 정치의 지나친 행정통제(-), 정치인들의 영향 
및 무리한 자료요구 등(-)

사회 사회적 지원(+), 낮은 사회적 평가(-), 행정에 대한 불신(-)

문화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요구(-), 다원화된 이해관계와 요구, 민원 등(-), 과다한 불만제기(-),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

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및 유형

특성 요인 주요 방안 유형

개인
특성

정서행태
요인 적극행정 관련 공직채용전형 개선방안 단기 기본방안

조직
특성

조직구조 
요인

조직기구 통합운영 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제한적 직급체계 간소화 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불필요한 내부지침 혹은 절차 간소화 방안 단기 중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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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요인 주요 방안 유형

조직운용 
요인

업무분장 명확화 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중요 정책결정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선방안  단기 중점방안

위원회 적극 활용 방안 단기 중점방안

부서장급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심층교육 방안 단기 기본방안

조직문화 
요인

일반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기본교육 방안 단기 기본방안

적극행정 평가지표를 연계·활용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개선방안 단기 중점방안

적극행정 관련 지자체 자체 부서평가 개선방안 단기 중점방안

소극행정 신고민원의 엄정한 조사·처리 방안 단기 기본방안

시민신청한 건에 대한 불허가 회신 시 불허가 사유의 상세한 적시·처리 
개선방안 단기 기본방안

인사
특성

보상평가 
요인

적극행정 시 승진 최저소요연한 단축방안 단기 중점방안

적극행정 공적과 연계된 징계처벌 감경방안 단기 중점방안

적극행정 평가지표를 연계·활용한 개인근무평가 개선방안 단기 중점방안

보직교육 
요인 

행안부 지자체 조직진단지표항목에 지자체 직원평균보직기간지표 포함 방안 단기 기본방안

적극행정 관련 직원오리엔테이션 교육방안 단기 기본방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방안 단기 기본방안

처벌보호
요인

적극행정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비용에 관한 지자체 전액 부담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가방침 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업무
특성

질적 요인

연계업무 통합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적극행정 협의기구 신설방안 단기 중점방안

적극행정 부서협업 평가지표체계 개발 및 구축방안 단기 기본방안

양적 요인 불필요한 일 정기적 버리기 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법제
특성

법령제약 
요인

적극행정 저해 법령·제도 및 규제 발굴 및 건의 강화방안 단기 중점방안

적극행정 관련 규제입증책임제 도입방안 단기 기본방안

법제도 네거티브 방식 도입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감사제도 
요인

사전컨설팅 검토결과 네거티브 도입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 면책 명확화 방안 단기 중점방안

지방감사원 설립 도입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환경
특성

정치적 요인 단계적 자료요구 절차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사회적 요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다각화 방안 단기 기본방안

문화적 요인
악성민원 상황별 자체대응 매뉴얼 제작 및 운영방안 단기 기본방안

악성민원 관련 조직체계 구축방안 단기 기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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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껏 리더십이나 조직구조 등 특정한 요인에 한정된 연구에 비해 
개인특성, 조직특성, 인사특성, 업무특성, 법제특성, 환경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자체 적극행정의 
영향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지자체 적극행정 영향요인의 내용적 외연을 확대하는데 단초를 제시하는 가운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예컨대, 개인특성, 조직특성, 인사 
특성, 업무특성, 법제특성, 환경특성 등)에서의 실천적인 방안들을 유형화하여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결정자들 
에게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들의 적실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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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의회 정책역량 제고방안 모색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현재까지 
부여된 역할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함

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나, 정책역량이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제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정책역량의 개념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적정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반요소와 개인 
요소 및 조직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인요소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단위 
에서는 제외함

정책역량 개념 ⇒ 지방의회의 부여권한을 적정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정책역량 구성요소 ⇒

기반요소 + 개인요소 + 조직요소
기관구성
입법범위
충원방식
의회권한

개인능력
개인자질

지원제도
지원기구
지원인력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금창호(연구책임), 권오철(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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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역량의 수준

 기반요소는 기관구성과 입법범위, 충원방법 및 부여권한 모두에서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조직 
요소는 지원제도와 지원기구 및 지원인력 모두에서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기반요소의 
입법범위와 조직요소의 지원제도, 지원기구, 지원인력 등은 여타의 요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구성요소 분석내용 수준판단

기반요소

기관구성
 획일적 방식적용

‑ 기관분리형 적용
비적정
(중)

입법범위

 제정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기본권 제한

‑ 기본권 제한 불가
 벌칙 제정권

‑ 벌칙 제정 불가

비적정
(하)

충원방법

 후보자 공천
‑ 후보자 정당공천 적용
 후보자 선발

‑ 중앙정당 하향식 선발

비적정
(중)

부여권한

 의사결정권 부여
‑ 의안발의권 및 의결권 부여
 집행기관 견제권

‑ 서류제출요구권 및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 의결제약권

‑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비적정
(중)

조직요소

지원제도

 조직차원 지원제도
‑ 전문위원제도
 개인차원 지원제도

‑ 부재

불충분
(하)

지원기구

 기구 규모
‑ 적정수준
 기구 독립성

‑ 사무인력의 임면권 부재

불충분
(하)

지원인력

 지원인력 규모
‑ 인력과소(상임위별 평균 5명)
 지원인력 전문성

‑ 분야별 전문성 취약

불충분
(하)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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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역량 제고방안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서 반영한 내용을 제외한 요소별로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현행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여부 논의쟁점 정책대안

기반요소

기관구성 반영 타당성 검토 타당성 확보

입법범위 미반영 정책대안 설계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로 확대

충원방법 미반영 정책대안 설계 상향식 공천절차 확립

부여권한 미반영 정책대안 설계 조례 제소권 폐지 또는 단체장 불신임권 부여

조직요소

지원제도 미반영 정책대안 설계 (가칭)지방의정센터 설립

지원기구 반영 타당성 검토 타당성 확보

지원인력 반영 타당성 검토 타당성 확보

[지방의회 정책역량 제고방안]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연구결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에서 반영되지 못한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지방의회 역할수행의 제고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대등한 관계정립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기반 확립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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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시민참여와 전자정부는 수십년간 연구되어 온 행정학의 주요 연구테마 중 하나로 존재해 왔지만,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의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필요

– 불과 2019년까지도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의 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보가 만든 하나의 
가상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이용자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왔음

– 이용자인 시민이 플랫폼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플랫폼의 존재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민원제기를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만 활용되었을 뿐임

–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경험은 플랫폼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단지 정책을 제안 
하는 창구로서의 시민참여 플랫폼만이 아니라, 일자리·보육·중고거래·배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내에서 
개인 대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도시재생·주민자치회 등 주민주도의 계획수립과 집행이 중심이 되는 시민참여 현장에서 비대면 
방식의 소통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서도 체감

– 사회적 경제와 지역시민사회 활동 등을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의 역할이 강조되며, 특히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 플랫폼 개선은 그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은 물론, 국가차원에서의 시민참여 플랫폼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학술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및 시민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플랫폼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김지수(연구책임), 김건위(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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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유형,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플랫폼 정부, 특히 사회혁신의 생태계로서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음

– 주민참여 유형과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개발

 제도 및 인식분석 가운데 제도분석은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인식분석은 일반국민 1,000명(표본)을 대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인식, 참여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인식, 플랫폼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음

– 실태 및 사례분석 가운데 실태분석은 국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단순 신고, 
홍보를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20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주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 구조, 평가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례분석에서는 국내 2개(민주주의서울, 바로소통광주), 국외 2개(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대상으로 주민역할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 평가 및 활용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음

– 법제도 분석결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참여 플랫폼 대한 실태분석 결과 단순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하다는 점, 지방의회의 활용의지가 약한 점,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 플랫폼 간 연계가 
미흡한 점, 지역별 운영수준 및 활용도 편차가 높은 점, 공급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인식조사 결과 인지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참여경험이 매우 나타나고 있는 점, 중앙의 플랫폼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이 인지도가 낮은 점, SNS 방식의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은 점, 지역 간 플랫폼 
참여수준의 편차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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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주민참여 플랫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 시스템, 인식의 3가지 측면에서 1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

– 법제도 측면에서 ① 이원화된 주민참여 플랫폼 근거법의 통합,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지원 
규정, ③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확충이, 시스템 측면에서 ⑤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참여의 효능감 체험 기회 확대, ⑥ SNS 방식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⑦ 주민참여 플랫폼의 품질개선 및 지역 간 편차 개선, ⑧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통합·연계방안 모색 필요, ⑨ 제안 및 채택, 정책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인식 측면에서 ⑩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⑪ 주민인식제고 및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⑫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업무시스템 변화, ⑬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연구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분석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기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 점, 최초로 광역단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인식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비이용자의 인식을 변화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주민참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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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소방청 신설은 국민안전처 조직이 재난관련 정책 수립 및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은 
가능하나, 현장 집행 기능의 부조화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 나온 결과물 

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 현황을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재정격차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 

 소방공무원의 신분변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재난관리체계를 약화시켰는지,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는지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논의 필요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자원(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소방거버넌스의 구조 및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소방 거버넌스 강화 요인을 분석

2 연구의 주요 내용

소방거버넌스의 자원(공식적 측면) 

 법·제도, 조직, 예산, 인력 및 장비, 추진체계는 현장에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자원임 

박재희(연구책임), 이병기(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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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소방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법령들 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방관련 법령 및 규정들 간 용어들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소방조직과 행정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소방조직 내 대비 및 대응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소방업무의 보조자에서 소방업무의 지원자 및 협력자로 재설정되어야 함

 소방인력 및 시설의 개념을 대국민 소방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소방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함

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기구 설치기준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소방거버넌스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여야 함

소방거버넌스의 자원(비공식적 측면)

 소방 거버넌스의 협력, 신뢰, 문화, 성과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은 협력이 가장 높았고, 문화, 신뢰, 
성과 순을 보였음

 협력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뢰와 성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소방거버넌스의 구조

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조성, 교육훈련, 협력제도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원공유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음 

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증가시켜 나가야 함 

 소방거버넌스 참여자들과 운영 계획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소방거버넌스의 참여자

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인 통합지휘체계 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훈련 실시 및 계획안 
마련, 대응장비 보강, 대응매뉴얼 개선, 기관 간 조정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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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교육훈련, 공동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회의개최, 출동지령 시스템 등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의 적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됨 

 지휘역량 실습교육 및 통합지휘훈련 시물레이션과 같은 현장지휘관의 경험 및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소방 거버넌스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소방 거버넌스가 반드시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의미하지는 않음  

 소방 거버넌스의 목표가 화재의 조기 진압 및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한 인명 및 
재산 보호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주요한 참여자는 시민이나 일선 행정가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소방기관의 현장대응인력이며 대응과정에서 리더십을 통한 신속성과 협력성이 요구됨  

소방 거버넌스 인식조사 및 소방 거버넌스 강화 요인 분석 결과

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리더십, 신속성, 협력성, 전문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함 

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지휘체계 정비, 통합훈련 실시 및 계획안 마련, 대응 
장비 보강, 대응매뉴얼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함 

 향후 연구에서는 관료 중심의 소방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와 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소방의 특성상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논의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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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 자치분권 및 주민생활서비스 강화 정책

– 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주민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

– 지역일자리,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

– 민·관 협력의 중요한 틀의 하나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이 활성화

 중간지원조직의 특징과 장점 및 문제점 분석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특징, 장점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즉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고찰 

연구의 목적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추진 및 행정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상의 기본방향을 제시

최인수(연구책임), 전대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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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현황 분석 

 정책사업과 지역별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조례 포함) 및 정책 현황, 조직특성 등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적 측면에 관해 고찰

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에 대해 국내·외 연구성과를 비교 검토

 국내·외 중간지원조직의 사례 분석, 중간지원조직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등을 수행

연구의 종합

 중간지원조직 등장배경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정책·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민간영역(중간지원 
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로 결속된 조직적 대안이자 필요 요소로 등장

– 이는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명 
(공공 및 공익성), 독립성·자립성(민주성), 재정 건전성(효과성)으로 정의 

 중간지원조직 정책 현황 및 유형

–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

– 국내 중간지원조직 지원 정책이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제고 등 정책사업 중심으로 
탄생과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확인

–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설립·운영의 기본방향

–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개념 기준 정립 및 제도적 기반 조성,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지위 재규정,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적 운영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 등 관련 제도 및 조례의 상향식 
정비를 제시

–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 확대, 중간지원조직-행정 간, 
민간협약제 도입으로 협력적 관계 정립,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운영주체별 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사업의 명확화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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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개선 필요성,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적 역량 증진을 위한 개방적 운영체계 확립,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체제 
구축, 기초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제안

– 중간지원조직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촉진을 통한 협력 강화, 행정과 중간 
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조성, 중간지원조직과 외부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안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법·제도적 측면

–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 확립

– 법적 근거를 통해 유형별·지역별 유형화, 목적 및 기능·역할 등 법적 부여

 설치 및 운영 측면

–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정책개발 및 관련 분야 연구 등 추진, 기초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효과적·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방향 제시 역할 등 상위 개념에서의 기능 수행

– 기초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현장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해결·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킹 추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하나의 조직체를 통해 지원 서비스의 원스톱 체계 구축·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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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점증하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 
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내적요인과 외부요인, 예산편성단계별로 분석한 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불용액 발생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내부요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확보 관행으로서 우선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이 발생함

– 둘째, 관행적인 예산편성 때문인데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임

–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인데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예산심의 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임

– 넷째,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인데 세출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반납,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기 
때문임

김성주(연구책임), 전성만(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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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액 발생의 외부요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인데 법정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범위나 사업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년간 사업이 추진되어서 사업발굴이 힘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대부분 
이어서 진도율 저조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중앙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인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사업속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셋째, 공모사업시기도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인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예산편성단계별로는 예산의 기획편성단계에서는 다음 해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내부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무리한 예산확보 관행이나 관행적 당초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부서의 불용액 관리기능을 강화시키며 전년대비 무조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을 제시함

 외부요인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먼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시하고 있는 불용율이 높은 특별회계의 
사업범위 재점검, 실질적 일몰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불용액을 유형화시켜서 예산절감이나 적극행정 등에 따른 좋은 불용액과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나쁜 
불용액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모사업의 공고시기를 당기고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예산편성단계별로는 기획·편성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전 연도의 사업 
분석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예산의 집행·성과단계에서는 연중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에 바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결과 또한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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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들이 급격하게 증가

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광역, 기초) 간 합리적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및 서비스 전달체계, 대응지방비 부담, 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경직성이 높아지게 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 곤란 

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필요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 
분담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 

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 도출

홍근석(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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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관련 쟁점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 가능 

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 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 검토 

 다음으로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 존재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 제기 

기준보조율 분석결과 

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 
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 

 즉, 현행 제도 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 
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차등보조율 분석결과

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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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보조율 조정 방안 검토 

 이 연구의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기준보조율을 10% 상향조정하는 방안

 이 경우 현재 복잡하게 설계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대체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다만, 이 경우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필요

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의 국비 지원 규모는 현행보다 170,350백만 원 증가하며, 아동 
수당은 100,95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의 국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약 3,0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추가 필요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검토한 13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인 3개 사업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5,373억 원으로 
파악

 따라서 이들 10개 사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3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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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방식 전환 검토 

 한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으로 규정

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

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 
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추진 필요

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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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1 요약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한 범주별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화 

– [인구·사회적 환경변화] 인구증가율 감소 및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1인가구의 증가 및 기존에 없었던 
언택트 사회의 출연 등 사회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경제적 변화] 국가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지역경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며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기업 운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세수여건 등 지방재정운영 환경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됨

– [정치적·정책적 환경변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주요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됨

– [불확실성의 증가] 코로나 19는 중앙정부의 재정운용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정책에 
영향을 끼치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노력에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① 세출증가, ② 자체수입 
규모 감소와 자체수입 증가율의 감소, ③ 코로나 19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상황 발생 및 긴급지원제도 시행함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방향과 내용]

이장욱(연구책임), 서정섭(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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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분석제도

– 지방재정분석제도 운영에 대한 기존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을 벗어나서 재정계획성, 재정투명성, 
및 재정책임성 등 분석의 다원화 추진 필요

–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지수 및 재정위험대응지수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세수추계 전담조직의 구성을 통한 세수예측 오차를 줄이고 자체적인 개선노력 증대

–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세수추계모형의 개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시나리오 전략을 도입하여 재정운영 정책방향 설정 및 결정과정 고도화 실시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운영 여건을 기준으로 기존의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맞춤형 운영 추진 

–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저성장 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증대의 한계, 세출 증가 확대 및 경직성 
증가 현상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탄력적인 운영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따른 계층적 차등기준 적용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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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먼저 지역금융이 전국단위의 금융과 차별화 되는 요소와 지역금융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최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이 확산되는 배경과 사회적 금융의 정의 및 특성을 논의함 

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설립목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

– 새마을 금고의 경우에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에 적시

 설립취지와 반하여 지역기반의 신용협동기구는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

2 연구의 주요 내용

 첫째,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수 감소추세임

–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

 둘째는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수 감소와 병행하여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구역 광역화가 진행 중

–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여효성(연구책임), 김봉균(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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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특히 지방의 거점은행이 부재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신용 
협동기구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

 마지막으로 비은행 기관들의 자금의 회전율 측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양호하며, 신용협동조합, 상호 
금융, 새마을금고 모두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적음

 본 연구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평가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금융포용지수(IFI)를 
지역별로, 분석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별로 산출하고 분석

–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1)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2) 금융서비스의 제공정도, (3)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적용함

– 금융서비스의 제공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

–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함.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정도를 평가함

 먼저 금융포용지수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가 새마을 
금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남

– 신협은 서울, 부산, 제주에서 지표값이 각각 0.377, 0.393, 0,466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도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시도의 IFI값이 높은 수준

–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시도는 광주, 울산, 충남, 제주임. 특히 제주의 경우는 새마을 
금고의 IFI가 0.516으로 나타나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틀어 가장 높았음

 새마을금고가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으로는 서울(0.30), 광주(0.32), 울산 
(0.36), 제주(0.51)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금융포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 
으로 대도시 지역의 여신, 수신 규모가 도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신협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중위그룹에 포함되었음. 반면 새마을금고는 4개 시도만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준으로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15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냄

– 회복되던 IFI지수는 2018년 하락하여 201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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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의 포용지수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새마을 금고는 현재 수준의 지표값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포용금융을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경영환경을 감안 
하더라도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포용지수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포용지수는 2018년 이후 하락해 왔고, 전국적 
으로는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조합원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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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모색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초연결·초지능·대융합의 시대로 들어가는 
4차산업혁명의 시작을 선포

– 이러한 4차산업혁명은 도시형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도시/지역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스마트 도시와 도시 사회혁신 관련 논의의 두 축으로 각각 발전

–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마트 도시 및 도시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실제 스마트 도시 및 사회혁신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도 구체화되어 추진

– 즉 스마트 도시 및 도시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차원의 논의가 동시에 활성화

 기존의 스마트 도시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 주도, 물리적·기술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노출

– 무엇보다 지역 공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거버넌스 구조의 부재, 혁신성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 

– 또한 스마트 도시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혼재

 반면 기존 사회혁신 논의는 주로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어 왔음

– 특히 시민의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성 활용, 혁신적 리더의 육성, 조직/기관/단체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문제해결 등에 초점

김상민(연구책임), 임태경(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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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도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혁신성의 부족과 시민참여 등은 사회혁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네트워킹, 지역단위 새로운 실험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지자체 단위는 스마트 도시와 사회혁신 관련 요소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 
하고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세부 내용 
등은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 스마트시티 및 도시혁신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 혁신’의 개념 구체화 및 핵심요소 도출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접점: 4차산업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 지향,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목표

– 즉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혁신적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 도시 혁신의 개념 정교화

–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기술·데이터·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

 스마트시티 및 사회혁신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스마트 도시 국내외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사회혁신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시티 및 도시혁신 관련 국내 트렌드 분석 및 정책 수요 도출

– 스마트시티 및 도시혁신에 대한 인식 동향을 트렌드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향후 스마트 도시 혁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스마트시티 사례의 비판적 검토

– 국내 대표적 스마트시티인 부산, 세종, 부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① 기술·데이터·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에서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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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스마트시티 혁신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 지자체 단위(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혁신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도시 혁신적 문제해결 사례

– 스마트시티 및 도시혁신을 위한 참여적·협력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례 등

 지방자치단체 단위 스마트 도시 혁신 정책 추진 방향성 제시

–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 핵심 요소 도출

–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지자체 스마트시티 혁신의 기본방향

– 지향성: ‘사람중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설정

– 목표: 사람중심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혁신

– 대상: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나 생활안전, 환경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

– 과정: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시티 혁신

– 추진방식: 상향식(bottom-up) 추진방식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

– 수요자 중심 혁신문화 조성

– 스마트시티 포용성 강화

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3대 영역 및 세부전략

① 기술, 데이터, 인프라의 효율화: 도시공간 및 시설의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② 혁신성 강화: 혁신생태계조성, 혁신공간의 조성 및 혁신주체 간 시너지 창출, 오픈데이터 활용성 증진, 민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리빙랩 발굴 및 추진, 공공서비스제공의 스마트화로 
효율성 증진, 지자체 혁신문화 확산, 스마트 시민 육성 및 역량강화

③ 제도기반 조성: 법적 기반 마련(조례제정), 스마트시티 혁신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 시민 
참여 활성화 제도 마련,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투명성 강화, 정보·디지털 불평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포용성 체크리스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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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 전담부서 명확화 및 위상 강화

– 스마트시티 혁신 기획단(협력단) 구축 및 운영

– 행정부문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민-관 협력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또는 관련조직 재정비)

–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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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

–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

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국가전체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했음

–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

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방인구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탈산업화·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여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 
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박진경(연구책임), 김도형(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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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사회적 인구이동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두 가지 관점, 즉 노동력 
이동에 의한 청년유출 관점과 지역매력도에 의한 청년유입 관점 고찰,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 
전환기 청년의 특성과 선호하는 공간특성을 함께 논의

– 인구감소, 특히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정책, 특히 청년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법·제도 및 지원정책을 비교·분석

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 지역의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실태와 
유출현황 및 경향, 그리고 시·군·구별 대략적인 청년인구 유출원인 분석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연령대별 전입·전출자수와 전입·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

 지방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지방이주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특성과 장소선택 속성 분석

–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 파악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인 사례 또는 정책 
실험을 선정하여 심층분석

–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장려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 
단체 주도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중앙정부(행안부)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사업요인, 
사람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논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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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깃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주 및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청년 선호도 분석과 심층사례 분석 결과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

– 지역의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그린뉴딜시대 지역뉴딜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 
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

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하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지원 필요

– 중앙정부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 구축,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 제정, 협력·연대·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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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혁신도시 시즌 2 전략하의 혁신도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혁신도시 시즌 1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변화된 제도하에서 새롭게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조성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지역혁신체계 작동 미흡

 혁신도시 시즌 2 이후의 변화된 제도적 여건 하에서의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 작동하는데 필요한 지역혁신의 요소들과 이들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 제시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혁신도시 시즌 2 전략하의 지역혁신기반 실태 분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혁신도시 관련법 분석

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 분석

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혁신도시 시즌 2 전략 등 관련 정책 실태 분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관련 추진체계 분석

이소영(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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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혁신도시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례지역의 지역혁신체계 실태 분석

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 간 가치 
사슬 구조 실태 파악

 이전공공기관 간 연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제4의 민간주체로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다양한 연계 구조 실태 파악

 주체 간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해당 지역의 혁신자원 및 활동 측면은 지역 내 축적되어 있는 R&D 및 인적 
기반, 네트워킹 및 집적 여건 등의 요소들로 파악 

 지역 내 주체 간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지역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혁신도시 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 추진 
주체 관련 조례, 혁신도시 내 투자유치 지원 관련 조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관련 조례 등 제도적 
지원 사항과 관련 지원 조직의 운영 실태 등을 분석 

혁신도시 주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혁신도시 주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의 개선과제로 첫째, 국가 단위의 수평적 협력체계 수립의 제도적 한계, 
둘째, 지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협력체계 구조, 셋째,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를 제약하는 하향식 계획수립 
체계, 넷째, 지식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의 이원화 문제를 지적

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협력체계상 주체의 다변화, 셋째,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재구축을 제시

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공공기관 선도 융합형 지역혁신 생태계의 구축, 둘째, 공공기관의 핵심기능과 연계된 
개방형 협력과제 발굴,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실천기반혁신 제고, 넷째, 혁신 
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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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단기적 제도 개선방안

 국가 단위의 협력체계상 다부처 연계강화를 위해, 현재 도시개발위원회 중심의 협력체계를 국가균형발전 
위원 중심의 협력체계로 재편,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 수직적 협력체계상 이전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혁신성을 제약하는 제도는 정비,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체계상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하향식으로 수립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상향식 계획 수립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도성 강화,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만 기존 혁신도시법에서 유지하고,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역혁신 
성장과 관련된 혁신도시 시즌 2 전략과 연계된 제반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통합·추진

 지역주도의 혁신도시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시도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재수립되어야 함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부터 주체 간 상호 협력체계 작동, 즉 지역혁신체계 작동을 통해 
수립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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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실태 연구
- 정책협의회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들이 일반적으로 지방 차원에서 처리되는 집행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효율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정과제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을 포함시켜 왔으나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함

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원인은 관련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소속부처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사무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왜소화를 회피하기 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대체적으로 인력과 재원이 수반되지 않은 사무이양에 중점을 둠으로써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은 집행상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의회는 환경 44개, 고용 45개, 국토교통 11개, 해운항만 11개, 식품의약 15개, 산림 
11개 등 6개 분야 총 137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

 전체 협의회 중 과반 이상이 2016년 이후에 구성되었으며 75% 이상의 협의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구성됨

 협의회 설치 근거로는 지침/고시/훈령/예규, 법률, 조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고경훈(연구책임), 이병기(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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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볼 때, 적소배치, 승진, 전보 등과 같은 
인사관리의 비현실성, 전문성 및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 협업가능 문화의 미흡, 협업역할과 기능의 부적절한 
배분 등이 해결의 시급성이 높은 문제점으로 나타남

 협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리더십, 협업에 참여하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신뢰, 협업 
결과의 성과평가 반영 등이 보다 개선이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로 나타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미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특행기관 및 자치단체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협업을 위한 기본 사항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할 것임  

 또한 협의회의 결과가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회를 법제화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결정결과의 
기속력 확보가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협의회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협의결과에 대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유사중복사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하여야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 수행됨으로써 국가사무의 효율적 배분 및 처리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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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행정수요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최근의 행정수요는 복잡한 사회적 난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단독 주체가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

 공공, 민간분야 주체 간 업무협력의 필요성 대두

 지자체의 협업행정은 여러 주체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연구의 필요성

 최근 행정현장에서의 민관협력 및 공공부문에의 민간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협업행정의 명확한 개념정립 
필요

 선행 협업행정 사례들의 서비스 분야 및 속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협업 
행정 유형 제시 필요

이재용(연구책임), 김대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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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협업행정의 개념

 최근 행정현장을 고려할 때 공공, 민간분야 주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

– 협업행정과 민관협력 간 경계 구분의 실익 미존재

– 민관협력의 강조 및 정책에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해 협업행정의 주체에 중앙정부, 기관, 지자체 이외의 
민간이 포함

 협업행정은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 재원, 전문지식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사례분석 및 결과

 분석대상

– 분석대상 모집단: 2017년~2019년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 및 민관협력 관련 공모 사례 629개

– 분석대상 사례선정: 최초 629개 사례 각각의 참여주체를 파악하고, 이 중 중앙-민간, 지자체 단독 추진 
협업을 제외한 601개를 우선 선정(1차 분석) → 601개 중 자원공유,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는 73개 사례를 
선정(2차 분석) → 참여주체, 서비스 분야, 과학기술 적용여부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종분석 대상 23개를 
확정

 분석결과

– 공공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범위 이해 필요

– 협업행정은 지자체의 현안, 목표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

– 과학기술의 적용은 특정 협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해당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

– 다수 사례의 정책대상은 외부 수요자이지만, 일부 사례는 내부고객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행정프로세스 
개선이 목적

– 협업행정의 참여주체들 간 예산, 인력, 정보 등의 자원 공유 필요

–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예. 조례 제/개정), 운영기관 설립(예. 협동조합, 법인),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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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협업모델

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한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협업모델을 신규 협업행정 유형으로 제시

구분
유형

사회혁신 협업모델 행정혁신 협업모델

특징

정책대상 시민(외부고객) 공공주체 자신(내부고객)

참여주체 공공+민간 공공

기간 중장기 단기

서비스분야
제한없음

※ 외부의 전문기술·지식활용 
관련 분야 적합

※ 민원서비스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관련 분야 적합

협업 시
고려사항

속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 모두 적합

- ※ 소프트웨어가 주

자원공유 민관 협업 시 상대방을 
대등한 주체로 인식 필요 공공주체 간 위계관계 해소 필요

과학기술 적용/가능성 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또는 독자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인력 확보,
조합 등 기관 설립, 조례 정비 등

전담부서/인력 확보,
행정협의회 등 기구 설립 등

하위유형 환경개선형,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형 Process개선형, Service확대형
또는 정보공유형, 자원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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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행정안전부 차원

– (정책제언 1: 협업행정 개념 정립 필요) 행정주체와 협업행정 관련 실무자들의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 제공 필요

– (정책제언 2: 협업행정 확산에 필요한 기반 구축) 협업행정 관련 우수사례의 발굴 및 해당 사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

– (정책제언 3: 협력 중재자 또는 조정자 역할 수행)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체 간 갈등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

– (정책제언 1: 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협업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치조례의 제·개정,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 필요

– (정책제언 2: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 협업행정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합, 법인 등 
단체 설립 필요

– (정책제언 3: 협업 플랫폼/시스템 구축) 정보기술 기반의 융합형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행정의 
효율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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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시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유연근무제는 조직구성원이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

 최근 코로나19의 유행 및 장기화로 인한 유연근무제의 효과 및 중요성 부각

 공공분야 유연근무제 이용빈도의 지속적 증가가 있었으나 중앙부처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하위유형인 원격 
근무제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이용빈도 차이 존재

 현행 유연근무제를 고찰하고, 지방공무원의 실질적 제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분석

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 근무시간의 운용 및 근무 장소 등에 따라 탄력근무제(하위유형: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원격근무제(하위유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유연근무제 활용 급증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빈도 및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모두 증가

이재용(연구책임), 김정숙(연구진) 



2020 연구성과보고서︱II.연구보고서

68

– 탄력근무제 관련: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유연근무제 유형

– 원격근무제 관련: 이용빈도의 큰 증가. 이용빈도의 광역-기초 지자체 간, 기초 지자체 간 차이 존재

 탄력근무제에 집중된 활용 실태에 대한 검토, 원격근무 활용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

 Weisbord의 여섯 상자(Six-Box) 모델의 수정·활용을 통한 유연근무제의 제도적 측면 분석

구분 공식적 체계 비공식적 체계

목적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의 명확성

 유연근무 활용의 꾸준한 증가 → 해당 제도 운영의 필요성 및 공감대 증가
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원격근무 활용 빈도
 원격근무의 목적은 공유되고 있으나, 해당 유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프로세스 유연근무제의 실행을 
위한 진행절차

 크게 다르지 않은 유연근무의 유형별 신청 절차, 승인 과정, 신청 시기 → 사용자 
친화적 프로세스 확보
 다만 현실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특정 부서·분야의 구성원들에게 한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관계
유연근무제 운용과 

관련한 조직 내 관계 및 
문제점

 유연근무제(특히 원격근무) 활용 시 업무담당자의 공석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업무협조 및 다른 구성원의 업무 가중 등의 문제 발생
 의사소통 및 업무조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리더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인식 및 지원

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점 존재
 해당 제도의 활용에 대한 부서장의 부정적 인식 존재
 관련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교육적 차원의 노력 필요

지원장치 유연근무제 운용에 
필요한 기반

 유연근무제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지자체의 규모 및 해당 제도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담당 인력을 증감하는 것이 바람직
 유연근무(특히 원격근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교육·정보 제공 등 필요

보상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체계

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미제공
 이용자의 입장에서 성과 평가 및 승진에 대한 불안감 → 유연근무제 활용의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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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정책제언

 (원격근무시설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스마트워크근무형의 활용 및 정착을 
위한 ‘지방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필요

 (하드웨어 확보) 담당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민원인에게 관련 기본 정보 
제공), 원격시설(공석인 담당자의 자리에 설치된 웹캠, 화상장비를 통해 원격근무 인력과 직접 연결), 업무 
제한 개인장비(랩탑) 등의 확보 필요

 (소프트웨어 개선) 시스템 정비 및 개선을 통한 업무 범위 확장 필요

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 성과 중심 체제로 전환될 경우, 구성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성실한 업무수행 필요 → 원격근무 약점 보완

 (가정 친화적 리더십 배양) 관리자의 가정 친화적 태도를 통해 구성원의 일과 삶의 조화 실현, 결과적으로 
업무향상에 기여

 (현행 지자체 평가체계 개선) 유연근무제의 활용 및 활용에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수준을 평가지표로 
포함시켜 해당 제도의 지속적 활용 및 증가에 기여

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관련 정보, 운영방법 
등의 전달 및 공유 가능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선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형’으로의 명칭 변경) 원격근무제의 하위유형 구분은 근무장소의 차이에서 기인. 기초 
지자체에서의 스마트워크근무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명확한 단어 사용 필요

 (원격근무제 지원에 대한 내용 명시) 장소, 운영, 지원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해당 제도 활용 미흡. 운영지침에 원격근무제 이용을 위한 지원사항 명시 필요

 (교육(홍보)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내용 명시) 유연근무제의 체계, 내용, 방법 등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해당 
제도 활용과 관련한 공식적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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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내용 명시) 유연근무 활용 시 담당자의 업무 공백 및 근무 태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이용자의 의무를 지침에 명시

 (원격근무 활용 형태의 다양화) 일(日) 단위 신청만 가능한 현행 원격근무제에 ‘시간형 원격근무’ 유형을 
추가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재택근무 관련 수당 지급 내용 수정) 재택근무형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예외적으로 ‘관리자의 
사전 명령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유노동 유임금 정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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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휴가제도 해외사례 비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난 5년간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 및 확대 실시함

–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

– 가족돌봄휴가 도입, 돌봄휴가 대상 및 사유 확대

– 재난 대응 관련 대체휴무 확대,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연가저축제 신설 및 개선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평균 연가 사용률은 평균 연가 부여일수의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과 삶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 외의 영역인 휴가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와의 비교를 실시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의 해외 사례를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박현욱(연구책임), 이재용(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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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출산 관련 휴가 개선방향

–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에 출산과 임신에 대해 특별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기준이 매우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어 휴가를 받기 위해 모든 내용을 설명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출산 관련 휴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 증명서 제출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방식을 간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고령화와 관련된 휴가 개선방향

–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와 일본의 홋카이도와 구마모토현에서는 골수기증 휴가를 규정해 
놓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하여 장기기증 및 골수기증과 관련한 휴가의 신설이 필요함

 연가저축제 및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관련 개선방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10(연가의 저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규정만 
있고, 최대 저축일수에 대한 규정과 저축된 연가의 사용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또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과 관련하여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담당 부처 간 
사용 규정과 관련한 혼선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의 최대 저축일수, 저축된 연가의 사용한도,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의 최대 사용 
일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상세규정의 제시를 통해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휴가공유제 및 휴가은행 도입 고려

– 미국에서는 자신의 휴가를 직장동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가를 기부하거나 휴가은행(leave bank)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의 휴가를 저축하도록 하고 있음

– 휴가공유제 및 휴가은행은 병가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연령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경직된 
공공부문에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휴가를 기부하는 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캠페인 및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휴가공유제 
및 휴가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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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종류 확대 및 기준 제시

– 미국의 경우 무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에 맞게 적격기준 및 보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무급휴가 적용 대상 및 기간 등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다양한 무급휴가의 종류 확대 및 기준 제시를 통해 공무원들의 휴가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휴가제도 자율성 부여

– 미국의 경우, 주(state) 정부에서는 미연방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담아 휴가제도와 관련한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현행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각 지방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담아 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휴가 혜택에는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 휴가제도를 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동소이한 상태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휴가제도를 제정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하는 방안의 모색 필요

 자유로운 연가 및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지방공무원들과 인터뷰에 의하면, 다수의 공무원들이 연가 및 장기휴가를 사용하기 힘든 이유로 “상사 및 
조직의 눈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데 따르는 미안함”, “연가의 잦은 사용 
및 장기휴가 사용 시 불성실한 직원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걱정”, “바쁠 때 연가 사용 시 눈치 보임”을 듦

– 즉, 조직 분위기 및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눈치로 인해 자유로운 연가 및 장기휴가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필요

– 휴가를 통한 재충전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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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18.11.13)”에 따른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례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 법제도 분석 및 학술적·사회적·정책적 논의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을 개발하고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결과 한국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모델은 현재의 기관구성 형태라 할 수 있는 단체장중심형 
(모델1), 단체장중심형의 중대한 한계인 단체장 권한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체장권한 
분산형(모델2),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 기관구성 형태인 의회중심형(모델3) 등 3가지임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 3가지 모델을 특례법에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중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한국형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모델과 법제화 방안은 현행 기관구성 형태와의 차별화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단체장-의회간의 권한분산과 단체장-의회 통합시의 견제와 균형을 보다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됨

김지수(연구책임), 박재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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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맥락에 맞게 조례를 통해 기관구성형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권 
범위를 보다 넓게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개개의 모델 적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법안을 정교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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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필요

 2013년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주민자치회 인지도, 조직 구성,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17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과 자치 역량의 조사 등

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 ’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표 조사 

– 조례제정, 자치회 구성현황, 추첨제도입, 사전교육 이수제,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활용, 주민 
참여예산 연계, 특이사항 등 조사 분석

최인수(연구책임), 전대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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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주민자치회 실태분석 종합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에 대한 인식 

– 5점 척도 중 3.5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에는 40%이상의 응답자들이 행정 및 주민간의 소통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였음

– 2017년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와 동일한 문항을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의 위상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대표 자치기관이자,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사업이 주된 역할이라고 하였음

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

– 위원 선출과 정수 조정, 주민총회와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제도 개선사항의 중요성

–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와 정기적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운영의 향후 개선점

– 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전문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힘

– 지자체 재정 지원, 자체 재원 확보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강화할 사업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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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종합

 본 연구의 주민자치회 실태분석을 종합하면 일정비율로 그룹화할 수 있으며, 조사표 조사에 의한 성과분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룹별로 우열을 가리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업 진행의 실태와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홍보가 비교적 양호한 
것에 비해 시군구의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동 분야의 지자체별 평가결과의 차이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내용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중에서는 최근 조례 제개정,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운영의 명시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반면에 주민자치회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백분위 평가점수가 25% 가량으로 조례에 반영된 지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자치회의 재정여건 개선의 높은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재원, 사업의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재원이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음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에서는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참여인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주민 
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보다는 주민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정책제언

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지역사회 내 위상 강화

 주민자치회 구성에 민주적 대표성 및 민주적 운영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사업의 설계 및 시행

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확립 및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2) 자치분권제도연구

79

해수면 유·도선 발전 방안
- 해수면 유·도선 사무 지방이양 중점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정책목표에 따라 현재의 해수면 유선과 도선의 관할권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현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재배분의 건의가 존재하고 있음

 유선과 도선에 대한 사무는 내수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면에서는 중앙정부 즉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과 도선 사업에 대한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여 관할권을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 구분하고 있음

 해수면과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거주권, 이동권, 교육권,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유선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복리 증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자치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도선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전권한성의 원칙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수행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해수면 유·도선 사업과 같이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행정규제와 행정지원이 분리되어 
있는 사무배분, 사업의 면허권자와 사업의 재정지원 및 보조기관이 다른 경우 이를 통합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게 되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한부영(연구책임), 김건위(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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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I 방식, 심층면담의 결과는 해수면과 내수면의 차이는 운영상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사업에 대한 인· 
허가권의 요건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경과 기간도 차이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안전검사와 안전교육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권한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면 유·도선의 유지관리를 지역주민과 유선과 도선 사업자에게 행정지원 외에 재정 
지원에 대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도선사업자의 적자손실 보전 지원금 외에 시민 또는 관광객 운임 
지원, 항로 및 선착장 유지관리비, 관광 진흥을 위한 기타 보조금 지급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일부 조항, 지방이양은 해수면과 내수면의 관할권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기능을 조장하여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치권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 교육 및 경제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역관광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정책, 자치경찰제도,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유·도선 사업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과 국민 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등을 제한하고 지연시킨다면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면 유·도선 사업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등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을 진흥 
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 범위 확대가 가능함

 이번 ‘해수면 유·도선 발전방안’ 마련 연구를 통하여 해·수면 유도선 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되어 이양하는 방식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이양하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의 평등권 보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무이양이 가능함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2) 자치분권제도연구

81

제주특례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 분권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지방자치 부활 이래 광역단위 특례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특례적용의 성과와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

연구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 자치권을 대상으로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제주특례제도의 개선 
전략을 모색 

 특례적용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제주 특례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관리 효율화 방안 모색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주특례 조항 활용여부 및 미활용 사유 조사 

 제도개선 1~6 단계를 거치며 이양된 사무건수는 총 5,240건이며 활용된 권한은 4,465건으로 나타났음

 활용된 권한 4,465건을 세분해 보면, 1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1,960건, 2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400건, 3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459건,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1,524건, 5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50건,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72건으로 나타났음 

박재희(연구책임), 금창호(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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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6단계까지 활용된 권한 4,46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유형(일반법 불구 제주자치도 조례 
규정) 108건, 제2유형(일반법 불구 특별법 규정) 203건, 제3유형(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1,578건, 제4유형(사무이양: 시행령의 규정을 조례로 정함) 1,730건(38.9%), 제5유형(제주특별자치도에만 
권한 또는 기관 부여 및 창설) 846건임

 미활용된 775건을 제주특별법 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환경보전 특례가 195건, 토지 이용 및 교통·항만 등의 
개선 관련 특례가 174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진흥 특례가 173건, 의료·보건복지 및 보훈 
증진 특례가 115건으로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관련 특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미활용 이양권한 775건 가운데 제1유형(일반법 배제 조례 규정) 8건(1%)을 제외하면 제4유형(사무 
이양: 시행령의 규정을 조례로 정함)이 7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2유형(일반법 배제 
특별법 규정), 3유형(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5유형(제주자치도에만 권한 또는 기관·제도 창설)의 
사무는 모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활용 권한의 대부분이 시행령(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중앙부처의 후속조치 미흡, 활용여건 미성숙, 전국 공통기준 적용, 조문 실효성 미흡, 
적용사례의 낮은 빈도, 대체사업 추진 또는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제시되었음

국외 분권모델 사례 분석

 국외 분권모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자치권 및 지방이양사무 관리체계, 미국의 자치권 및 지방이양 
사무 관리체계, 프랑스의 자치권 및 지방이양사무 관리체계에 대하여 정리하고 제주특별법 체계와 사무 
수행 절차의 시사점을 논의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특별법의 기본적인 개선 방향 

 특별법의 기본적 개선방향으로 특별법 취지에 맞는 법체계 정비, 중앙권한의 특례 이양에 대한 규정 정비,  
실험적 주민발안제도 활용, 외국사례 벤치마킹을 제안

운영체계 개선전략 

 운영체계의 개선전략으로 실험적 분권 및 지방분권의 재확산, 건수 위주의 성과지표 지양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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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관계 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9. 11 기준 총 222만 명으로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스템은 여전히 법체계와 지자체 지원 
현장의 괴리로 인하여 정책대상의 혼란, 예산운영의 어려움 등 다수 문제점 발생

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으로서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가 
차질없이, 또 지역 간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제도적 측면(관련 법령 및 지원 
체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1. 외국인주민의 지위

문제점

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외국인도 주민에 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의 경우 주민 
등록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함으로써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이원적 관리 불가피 

 현재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의 범위에는 외국인과 내국인(귀화)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대상을 외국인주민이라고 일률적으로 명명함으로써 혼돈 초래

권오철(연구책임), 금창호(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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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합법적으로 체류가 등록된 외국인에 한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 
정책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긴급의료 
지원, 체류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등)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방안

 외국인주민의 지위 명시

– ‘외국인’ 주민의 권리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주민’의 개념이나 대상 규정에 외국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안) 주민등록법  주민 대상에 포함(제6조 제1항의 4 신설 : 대상항목에 외국인 신설)

(2안) 지방자치법  주민 개념에 포함(제13조 제2항 개정)

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칭 변경  

현행(지원조례) 변경(안) 비고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등 ‘외국인’주민 이외에 한국국적 취득자 포함 의미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 전제조건 삭제, 등록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으로 규정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좌동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삭제 대상 모호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제2조의 1 : 용어 정의 개정)

 불법체류자 문제의 규정  

– 지역사회 내 불가피한 긴급지원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지원근거 마련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제6조의 3항 단서조항 신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조직 및 지원시설

문제점

 외국인주민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기준이 없고, 외국인주민 전담부서(또는 담당직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조직(인력)의 편차가 큰 것은 물론, 역할(수행업무) 역시 비체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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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 운영이 불가피 
하지만,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설운영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지원시설간 기능이나 운영상 편차 발생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 전담부서 설치 

– 외국인주민의 주민수 반영에 따른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전제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법  주민 대상의 범주내 외국인 포함(제6조 제1항의 4 신설) 

–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및 인력모형 개발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제11조의2(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주민등록법  위 개정안 참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개정(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신설(제5항)

 지원시설 설치 및 지정의 내실화

– 조례에 규정된 지원시설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 검토를 위하여, 적정인력규모 및 시설규모 산출 
방법 마련 필요  

3. 외국인주민의 참여활동

문제점

 운영실적 및 외국인주민 참여비율의 저조

 회의개최의 임의성 및 비공개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성격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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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위원 구성 개선

외국인주민 참여율 확대
 외국인주민 참여비율 확대를 통하여 외국인주민 시책심의나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 
지원협의회의(외국인주민의 비율 25%), 자문회의(50%)를 확보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8조 및 제15조 개정

 회의운영의 명료화 및 공개

회의운영 명료화 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례회를 명시, 회의 개최여부의 모호성 제거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1조 및 제17조 개정

회의 운영 및 내용 공개
 공시를 통하여 회의참여자의 책임성 및 참여율 제고, 행정의 적극성 부여, 주민(외국인 
주민의 포함)의 관심 유도 등의 효과 모색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7조 3 신설

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와 자문회의의 역할 재조정

지원협의회  현재와 같이 관련 행정기관, 전문가, 외국인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시책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

대표자회의
 기존 자문회의를 외국인주민들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로 전환
 행정 주도가 아니라 외국인주민에 의한 자율적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표자회의와 
행정 간 시책건의 피드백 관계를 명시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5조 개정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외국인주민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지위의 명확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조직 및 관련 
시설 지원근거의 마련과 적정 규모 진단, 외국인주민 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위원구성방법과 회의과정의 
공개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 제시 

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의 효과적 운영은 물론, 외국인의 주민으로서의 지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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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분담모형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재원분담 대안설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할 기록물은 사무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기록물과 기초 
자치단체의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사무주체들도 해당 기록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수준 분담하는 방법을 설계함

지방기록원의 설치·운영

현행

설치운영
실태

분석대상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개선

설치운영
모델분석내용 ⇒

 국가 및 기초 참여방법
 국가 및 기초참여 법제근거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개념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법제적 근거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 제시되는 정책적 개념임

금창호(연구책임), 권오철·홍근석(연구진) 



2020 연구성과보고서︱II.연구보고서

88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특수
기록관 기록관

[기록물관리기관 체계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실태

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5년까지 설치완료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20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만 설치하고 있음

구분 기록물보존수요
(2006+향후 20년) 시설/인력규모 소요예산(억) 설치시기

서울 180만 권 시설: 25,200㎡ / 인력: 41 → 59명 949 2008~2010

부산 240만 권 시설: 16,851㎡ / 인력: 25 → 36 → 58명 504 2008~2015

대구 220만 권 시설: 13,224㎡ / 인력: 25명 450 2008~2012

인천 240만 권 시설: 16,146㎡ / 인력: 25 → 36 → 58명 486 2008~2015

광주 110만 권 시설: 9,758㎡ / 인력: 9명 → 25명 311 2008~2012

대전 90만 권(시청만) 시설: 9,758㎡ / 인력: 34명 360 2008~2013

울산 200만 권 시설: 9,758㎡ 330 2008~2015

경기 641만 권 시설: 6,456㎡ / 인력: 36명 → 57명 40~50
(기존건물 확충) 2008~2012

강원 200만 권 시설: 20,721㎡ / 인력: 36명 650 2008~2015

충북 100만 권 시설: 12,126㎡ / 인력: 24명 400 2008~2012

충남 100만 권 시설: 13,910㎡ / 인력: 25명 500 2008~2012

전북 - - -

전남 100만 권 시설: 12,133㎡ / 인력: 34명 427 2008~2012

경북 200만 권 시설: 47,672㎡ / 인력: 25명 480 2008~2010

경남 200만 권 시설: 15,036㎡ / 인력: 25명 → 36명 480 2008~2013

제주 60만 권 시설: 7,800㎡ / 인력: 28명 → 35명 276 2008~2010

[지방기록원 설치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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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역 재원분담

 중앙-광역 간의 재원분담은 위임사무에 따라 발생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 근거하여 국비보조율 40~50%를 적용함

구분 내용

정부-광역 재원분담

 분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 유사사례

‑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기준보조율 : 50%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의 확충 및 운영 기준보조율 : 40%
 분담비율

‑ 국비보조율 40~50% 적용

[국가-광역 재원분담 대안]

광역-기초 재원분담 대안

 광역-기초 간의 재원분담은「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별표]의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의 광역-기초의 재원분담에 근거하여 50%의 분담율을 적용함

구분 내용

광역-기초 재원분담

 분담근거
‑ 「지방자치단체 경부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 유사사례

‑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의 재원분담 비율 : 50%
 분담비율

‑ 광역-기초 50% : 50% 적용

[광역-기초 재원분담 대안]

법제적 개선방안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국가 및 기초의 재원분담을 
명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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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개정 법령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⑥ 국가 및 시·군·구는 당해 기록물의 일부를 시·도의 지방기
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경우 시·도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재원분담의 명시적 규정]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연구결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가 및 기초의 적극적인 재원분담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의 논거 확립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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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2019년 기준으로 1,932개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증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을 어렵고 하고 지방재정을 경직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연구목적

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는 2021년부터 지역 자율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 지방재정 
제도 혁신을 포함하는 제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예정

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할 계획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 재설정 필요

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및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 

홍근석(연구책임), 전성만(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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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초점  

2 연구의 주요 내용

미국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사무배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 중심의 정부 간 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판단

 그리고 미국은 2002년에 Grants.cov를 설치하고 연방보조금 관련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 노력  

 레이건 정부의 보조금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연방정부 보조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후 연방정부 보조금은 보다 빠르게 증가

 2017년 기준 연방정부 보조금은 총 1,319개이며, 이 중 1,299개(98.5%)가 범주별 보조금인 것으로 파악 

 포괄보조금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2년 26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개의 포괄보조금 운영 

 보건후생부 소관 연방보조금이 5,275억 달러로 전체 연방보조금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 
보장제도인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3,935억 달러로 보건후생부 보조금의 74.6%를 차지

영국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가 정책 및 재원마련을 담당

 영국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2014 회계연도의 58%에서 2017-2018 회계 
연도 48%로 10%p 감소

 전체 보조금 중에 특정·특별보조금이 50.3%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반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추세

 총 의존재원 내 특정·특별보조금은 2019-20년 회계기준 408.3억 파운드이며, Dedicated School Grant가 
284억 파운드로 69.6%의 비중을 차지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3) 지방재정경제연구

93

독일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정부 간 관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헌법에서 연방정부 
전속사무, 연방-주정부 경합사무, 공동사무 등 규정, 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기준을 규정

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한 사회복지정책은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6개이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이 중 연방교육교부금, 부모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의 
연방보조금 중 도시건설육성 관련 연방지원금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을 규정

 2018년 기준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총액은 250억 유로이며, 2014년 193억 유로 대비 29.5% 증가

일본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일본은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및 사무배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 분담

 일본의 지방재정은 삼위일체개혁 이후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

 일본의 국고지출사업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관리

 국고지출금 중 도도부현은 의무교육비, 건설사업비, 사회자본 정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 
촌은 생활보호비, 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지원 등이 높은 비중 차지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명확한 재원분담 원칙 설정

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헌법 차원에서 정부 계층 간 기능 및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 제8절과 제10절에서 연방정부의 권한 및 주정부가 할 수 없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 주정부가 독립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독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연방헌법 규정에서 연방정부의 전속사무, 연방과 주정부 간 공동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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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헌법상 규정된 정부 계층 간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원칙 설정

광역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체계

 정부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의 연방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간주

 미국의 경우 연방제의 특성상 모든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

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에서 연방보조금이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제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높은 수준의 지방정부 자체수입 비율   

 주요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수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

 예를 들어 독일의 지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는 연방정부보다 10% 이상 크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규모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세입합계의 약 55% 수준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세입 규모를 고려할 때, 주정부의 자체재원 부담비율은 결코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경우에도 2017년 기준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50% 이상의 자체재원 보유 

 미국의 주정부 수입 중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0%이고, 지방정부 수입 중 이전재원 비율은 약 
31.1%

 미국과 독일 등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들은 지방세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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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운영 분석제도 도입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분석제도는 자치단체 소유재산의 관리상태와 활용실태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재정제도

분석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공유재산은 활용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상태 및 활용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측정 
할 수 있는 분석 틀이 그동안 부재해옴

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초점이 단순 유지보수에서 개발 및 활용으로 변화하면서, 자치분권에 맞는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지자체 재산관리가 필요함

 분석제도 도입은 공유재산 관리의 지자체 책임성 강화, 지방재정 건실화 및 정책변화 부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도입 목적

 ①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 강화(공유재산의 유지 및 보전 → 개발 및 활용)

 ②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공익실현, 사회적 가치 제고)

 ③ 지방재정 건실화 기여(지자체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④ 지역주민 활용 극대화(수요자 지향의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공)

여효성(연구책임), 이효(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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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향

 추진주체: 공유재산 분석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리주체가 되고 제3의 독립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이원체제

 분석대상: 전국 243개 자치단체(기초 및 광역)

 평가주기: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

 도입전략: 분석제도 도입은 시범운영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단계적 추진

2 연구의 주요 내용

공유재산 분석체계

 공유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상태와 운영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지표 선정

– 재산의 관리상태 및 운영실태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부문을 I. 재산관리, II. 재산활용, 
III. 사회적 가치로 구분

– 각 부문별로 핵심 평가항목에 기초하여 분석지표 개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분석지표 – 측정산식」을 포함하여 지표체계 구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분석지표(16개)

I. 재산관리
(9)

관리기반
(3)

 실태조사계획대비 실적비율, 은닉재산 발굴실적(건수)
 결산과 대장의 일치여부

관리운영
(6)

 공유재산 전담인력 수, 변상금징수율
 공유재산 매입규모비율, 기부채납 재산규모비율
 처분재산 비율, 일반재산 처분비율

II. 재산활용
(7)

징수관리
(4)  사용료 징수율, 대부료 징수율, 연체비율, 과오납금 비율

위탁관리
(2)  일반재산 위탁비율, 행정재산 관리위탁비율

목적활용
(1)  유휴재산 비율

III. 사회적 가치 활용도  일자리 정책 활용도 등 5개*
* 참고지표

[공유재산 분석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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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분석지표의 시범적용 결과 총평

 지자체별 지표값 도출기반이 상이함. 현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업무관행이 지자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일관성 
확보 필요

 향후 분석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로 유형평균값을 산출하고 지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

– 준거집단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치단체 지역별, 유형별로 우수·미흡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부진 단체의 
경우 향후 재산관리 컨설팅을 수행

 정량지표 이외에 지자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정성평가를 포함시킬 필요 

 정책활용도 지표의 경우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 정책목표별 활용 건수, 면적, 금액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으며, 지표의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함

정책제언

 향후 공유재산 분석지표의 확대 시범적용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통계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 
재산 관리운영 실태의 종합 비교·분석을 실시

 정량적 지표로 산출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지자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향후 추가로 
발굴하고, 측정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지표 또는 참고지표화 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함 

 정책활용도 지표의 경우 본 지표에서는 제외하되 참고 지표화 하여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자체 
수용도를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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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분기별 지방재정 분석방안 연구

1 2020년 재정분석 제도개선

2020년도(FY2019)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능력 
(계획, 집행) 향상을 위한 재정계획성 유도 지표체계 구성

– 지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건전성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재정환경 변화 관련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세출관리 내부경비관리 측면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에 필요한 대표 지표 발굴 

 재정분석 지표의 현안이슈 분석 및 재정컨설팅에의 활용을 통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지표체계의 반영도 제고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정부중점시책 반영,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유도

– 주요 세출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유도

이장욱(연구책임), 김봉균(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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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보완·개선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문제점,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개선

– 지표입력과정의 객관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접입력 지표 최소화

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생산이 중단된 참고지표 최소화

 현안이슈와 관련한 객관적 분석과 재정분석 및 재정컨설팅에 활용도가 높은 지표체계를 구성

– 기존 재정분석 지표 중 자치단체 재정운영 특성이 반영되는 지표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지표에 대한 재정 
컨설팅에의 활용도를 모색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도출을 위한 재정분석지표 체계로의 전환 모색

– 지표값의 해석 상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지표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지표의 참고지표 이동 및 삭제 추진

– 세분화된 지표의 통합을 통해 지방재정의 전반적 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재정책임성(정성평가지표) 폐지

– 재정공시노력도 폐지 검토

– 재정분석대응도 폐지 검토

2 2020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의 주요 특징

지표체계

 재정분권 확대,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이슈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를 위해  재정컨설팅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체노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

 전년도에 이어서 FY2019년도 역시 국가경제 침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 대한 재정운용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표체계 구성   

 재정건전성: 수지관리, 채무 및 부채관리, 공기업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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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효율성: 세입효율성(수입관리, 징수관리), 세출효율성(외부지원관리, 내부경비관리)

– 세입효율성

 (수입관리)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징수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 세출효율성

 (외부지원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내부경비관리) 자체경비비율

 재정계획성: 재정계획, 재정집행

–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이불용액비율

재정건전성 분야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 재정건전성 분야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관리채무비율 등에 대해 지표개선 노력을 투입한 
결과가 동일한 노력을 투입한 효율성 분야 지표들에 비해 개선노력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 상황에 대해 평가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성 분야 측면에서 소극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 필요

– 별도로 최근 법령기준 변화에 따라 평가방식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 발생(공기업부채비율)

 재정건전성 분야 일부 지표에 대한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 2019년도 기준 재정건전성 6개 지표 중 자치단체들의 지표값 분포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들에 
대해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추진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에 대한 평가 등급기준 설정 및 
등급화 평가 방식 도입

–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 분포를 기반으로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 
단체들 등급화 실시(자치구 관련 별도 등급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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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채무비율 역시 지표값 분포를 기반(BTL 포함)으로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건전성 개선 노력하는 자치 
단체들 대상으로 등급화 평가 기준 결정

– 공기업부채비율은 법령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등급화 평가 실시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부채관리 기준을 명시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하여 공사채 발행 및 사후 관리

재정효율성 신규지표 

 (자체경비비율) 세출관리 신규지표 

–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지표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 지표를 포함 
하여 내부경비관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표 발굴 필요

– 여러 후보지표 중에서 내부경비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건비(200) 내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방안 고려

 (지표 적용범위)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출범위를 일반회계로 결정 

– 향후 차년도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정범위 조정과 결부되어 산출범위 역시 검토 필요성 제기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재정분권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역할 

– 집행률, 이월금, 중기재정계획, 세수예측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분석체계 상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관리 및 집행관리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자체 계획능력 강화를 위한 유도 

 재정계획성 측정을 위한 지표 발굴

– 재정계획성 분야는 ‘재정계획’ 관리영역과 ‘재정집행’ 관리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과 
재정집행에 대해 세부 관리목적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 유도 지표 발굴

– 집행실적, 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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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기별 분석 시범실시

 당해연도 재정운용노력·시책대응도 분석 실시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에 관련된 신속집행 등 재정운용노력에 관한 분석을 
실시

 당해연도 지방재정 모니터링체계 구축 

– 분기별분석은 당해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노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특성과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의 정책대응 상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 기대 

 분기별 분석 지표체계는 당해연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구성 

– 분기별 분석 지표는 당해연도 분기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노력 확인 및 모니터링 
목적에 부합하는 후보 지표들을 구성

– 분기별 분석 지표들을 포함하여 분기별 분석을 실시(2회: 3/4분기,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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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공중화장실 수급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추세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조직, 
예산, 법적 근거 등이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부처, 지자체, 협회, 이용자 등의 의견이 반영된 공중 
화장실 관리·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에 많은 제약과 한계점 존재

 사회변화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용 현황 및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운영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눈높이 및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직 
인원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의 인원과 예산으로 공중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의 운영·관리에 관련된 
효율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 

연구목적

 현행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별 관리현황 및 실태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자체 단위에서 공중화장실이 적용범위별로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별 담당 
소관부처를 조사함으로써 관리주체 및 관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공중화장실 수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련된 의견조사 후 시사점 도출 

임태경(연구책임), 이소영(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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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종합

 공급·관리체계측면

– 조직체계상의 공중화장실 전담부서 부재하며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환경과 관련된 조직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9%로 가장 많았음 

– 허가·설치와 관리의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14%로 일원화가 필요 
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높음

– 현재의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개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엄격해 
짐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업무 과다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시설 요청에 따른 예산 및 운영비 
확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관련담당 인력 충원’이 42.15%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이 
25.13%로 가장 높은 비율 보임

 안전성 확보측면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가 재정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57.33%로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 질문에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80.63%로 매우 높은 비율 보임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가 36.13%로 가장 높았음 

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

– 현재 공중화장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부분의 공무원 64.92%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응답

– 현재의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문항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응답은 52.88%,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43.46%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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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화장실 민간수급주체 의견조사 종합 

 공급관리체계 측면

– 민간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저분한 사용으로 인해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

– 특히 유동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 지역 내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하여 사용 
하는 경우 시설파손 및 고장의 빈도가 동시에 증가하여 추가관리비용 발생 심각 

– 24시간 개방으로 인해 수시로 청결 상태 유지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부분이 새로운 비용발생 
으로 직결되고, 그럴 경우 건물전체의 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입점 관계자들 역시 개방화장실 
참여를 반대하는 실정 

– 지원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청소관리 비용부담 발생과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하여 사업 참여 
철회 유발    

 안전성 확보 측면

– 화장실 내 불법촬영물 설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원 부재 

– 불법촬영물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보다는 전문가 또는 관계자가 직접 개방 
화장실로 방문하여 설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팽배

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

–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용품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관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필요

– 민간 건물에 입점한 사람들의 경우 개개인의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은 경우 민간 개방형 화장실 참여 및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정을 반영해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민간 건물주(수급 
주체)들에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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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혁신적인 국비지원 필요

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예산지원 필요
 민간 수급자로부터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예측하여 혁신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및 역내 주변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가 존재 하지만, 충분치 
못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민간으로부터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없는 현실 존재 

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를 선발해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하여 차등화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합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활용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안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노력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체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이 따르므로 현재구조 틀에서 
부서 간 또는 민·관 간의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공중화장실 협력적 관리체계 위한 공중화장실 위원회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공중화장실 위원회」 활용 또한 가능 

 민·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시행 또한 가능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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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취약지역 중심의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 

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검토 가능 

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하면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경비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구분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단기 중기 장기

공급관리
측면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세부 설치기준 권고안 조례반영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공급 위한 정기적 수요조사 시행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지정요건 기준 완화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주체 모집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도입 ○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전성
확보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

취약지역 중심의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확인 전담조직 운영 ○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디지털기술의 활용할 수 있는 유료화장실 도입 검토 ○

빅데이터 활용한 공공화장실 위치 제공 모바일 앱 개발 및 제공 ○

개방화장실
수급 확대

개방화장실 지정이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여 국비지원 ○

유동인구 고려한 지원금 지원물품 차등화 방안 마련 ○

노후화장실 개선비용 지원 ○

공공근로 인력 활용한 청소인력 지원방안 마련 ○

민관 간의 명명권 제도 도입 ○

넛지효과 활용한 정책도입 검토 ○

[공중화장실 확충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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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양적·질적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목욕 및 숙박 등 이용형태의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온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과 목욕 중심의 온천 이용을 웰니스관광, 화장품, 입욕제, 
먹는 샘물 등 온천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한온천학회 및 일부 지자체에서 온천효능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온천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상황으로 지역별 온천의 성분 및 의료적 효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의료기관이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온천수 활용이 기대되는 가운데, 현재 
유해성분의 최대 허용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성분기준을 개정하는 등 온천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국내 사례를 통한 시사점

– ①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② 스파·헬스케어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③ 온천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개발(R&D) 투자 필요

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① 온천수질 및 온천산업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운영, ② 지역특성이 반영된 파생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③ 관광자원 간의 밀집과 교통인프라 시스템이 우수, ④ 의료보험혜택 적용, ⑤ 온천과 관련된 연계 
산업(상품)의 개발

이제연(연구책임), 임태경(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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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이해관계자 분석 시사점

– 온천수 고갈에 대비하여 공공 소유의 온천공 확대와 온천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온천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천을 중심으로 지역자산 등을 연계하는 발전방향의 전환

– 동시에 온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일반 온천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온천 
산업의 다각화

– 온천의 의학적 활용을 위해 온천 성분의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효능 검증 및 효능에 대한 
인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지원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의료적 효과 연구를 통해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보험혜택 요구 추진

 온천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 온천산업의 발전 기본방향은 ①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의 목적지로서 온천관광의 활성화, ②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③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한 건강·미용상품 등 생산기업 지원, ④ 온천 
개발 및 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으로 설정

– 온천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온천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수 의학적 효능 검증 강화, 보양온천 확대 및 
지정기준 조정, 온천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① (가칭)한국온천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온천수질별 의료효능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검증하고 DB를 구축

② 정부와 한국온천협회, 대한온천학회 등의 협력을 통해 치유효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온천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③ 효능이 우수한 온천이 보양온천으로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성분’을 ‘의료효능’으로 변경 
하고, 절대조건인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운동욕장, 운동실, 수영장 등)과 기본시설에 ‘찜질방’, 
‘다목적 홀’ 등을 상대조건으로 완화

④ 지역 의료시설과 온천을 연계한 재활 수(水)치료법과 탕치(湯治) 요법을 개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양·한방 협진을 통한 온천의료관광 활성화

⑤ 일본온천협회가 운영하는 ‘온천명인’ 사이트와 같이 국내 온천에 대한 일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온천 
포털사이트 구축 및 대국민 홍보

⑥ 온천의 등급제를 도입하여 온천이용자에게는 지역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온천 선택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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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온천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는 올해 찾아가고 싶은 온천 10선, 홍보·마케팅 적극 지원, 
온천수의 산업화 지원

⑧ 기존 온천대축제를 축하행사 중심에서 학술·심포지엄 기능으로 강화

⑨ 국제인증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여 온천수 화장품 및 입욕제 등의 제품을 국·내외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

⑩ 「온천법 시행령」에 ‘(가칭)온천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를 신설하여 온천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collaboration) 체계를 구축

⑪ 국내 온천의 성분현황과 해외 음용수 기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온천 음용수 기준 마련을 추진

⑫ 지자체 내 및 지자체간 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온천 산업, 온천수 산업화 등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

⑬ 온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천수 공동급수 등과 같은 온천의 이용·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 
하고,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국내외 온천 산업화 동향분석과 온천 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한 온천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 관광, 휴양 중심 이외에 다양하게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온천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천 
산업 발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웰니스관광, 지역경제 기여, 온천 건강, 미용상품 지원, 온천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온천의 의료화 및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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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 지역 불균형 실태를 규명할 지표 개발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기존 실태 분석에 활용된 대부분의 지표가 객관적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실제 주민들의 만족도 등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 봉착

 최근의 균형발전지표 및 삶의 질 지표 추이를 검토하여, 부산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 
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불균형 실태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정립

 정책 부합성에 기반한 지표 영역의 재구성: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상위법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 고려

 상위법 상의 기존 균형발전지표 부문 및 균특법 시행령상의 지역통계 조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4개 영역으로 
재편

이소영(연구책임), 박진경(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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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실태분석을 위한 지표선정

 분석의 전제조건: 구군 단위의 공식통계 활용, 시계열 자료 활용, 영역별 주관지표의 활용(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구득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활용)

 지표 선정기준: 자료취득 가능성, 객관성, 대표성, 측정의 단순성 및 이해용이성, 정책반응성

 지표 선정: 4개 영역별로 20개 객관지표와 8개 주관지표를 최종 선정 

선정지표에 따른 불균형 실태분석

 자치구군 간 불균형 실태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자치구군별 4개 영역의 개별지표를 합산하여 지역 간, 영역 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지표를 영역별 지수로 환산하여 분석

구분 객관지표 주관지표

인구활력

 인구증감률(전년 대비)
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고령자율)
 순이동인구
 합계출산율

지역애착도

산업·경제

 재정자립도(결산기준)
 사업체 종사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500만 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근로여건만족도

주거생활
환경

 노후주택률 
 무허가건축물수

주거만족도

 자동차등록대수당 주차장 면수
 지하철역사수

대중교통만족도

 대기오염 환경체감도

교육·문화·복지

 유치원수
 초등학교 학급수
 사설학원 및 독서실수 

학교생활만족도

 공연장수
 경기장수

여가만족도

 의료기관수(종합병원+병원)
 의료기관 병상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부산시 균형발전 실태분석 최종 선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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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지역의 발전정도, 잠재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 
제안

 향후 부산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균형발전정책 사업평가 및 환류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 

 부산광역시 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균형 
발전사업 점검·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체계 제시

구분 지표 1 지표 2 지표 3 비고

인구활력 인구증감률(↑) 고령인구비율(↓) 순이동인구(↑) 지역애착도(2019)

산업·경제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수(↑) 근로여건만족도(2019)

주거생활환경 노후주택률(↓) 무허가건축물수(↓) 자동차등록대수당 
주차장 면수(↑)

주거만족도(2019)
대중교통만족도(2019)
환경체감도(2018)

교육·문화·복지 초등학교 학급수(↑) 공연장수(↑) 의료기관 병상수(↑)
학교생활만족도(2018)
여가만족도(2019)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모니터링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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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내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19 사태 이후 터미널은 운송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지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구시 관내 터미널은 모두 5개로, 2020년 3월 기준 이용객수가 전년 대비 93% 급감한 상태임

 대구시의 터미널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는 시 재정이 투입되어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원가는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데에 연구의 배경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터미널의 공공서비스적 성격과 지원근거에 대한 분석을 한 후 5개 터미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의 이론적 근거

 터미널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어느 범위까지는 비경합성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함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볼 수 있음

김성주(연구책임), 홍근석(연구진)



3. 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117

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개념과 공적 개입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버스터미널 주변의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외부경제의 일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시기능과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오가는 장소로서 생산 및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원가분석

 서부터미널

– 2019년도 서부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수가 1,837,969명으로 연간 손익분기이용객수 1,089,320명을 초과 
하고 있어 터미널 운영사업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북부시외터미널

– 2019년도 북부시외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수가 785,378명으로 연간 손익분기이용객수 872,168명에 
초과하고 있어 터미널 운영사업을 통해 고정비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북부시외터미널의 손익계산서상 임원급여의 연간 평균액이 954백만 원(판관비의 37%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원급여에 대한 보상이 타 터미널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현풍터미널

– 2019년도 현풍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수가 119,168명으로 연간 손익분기이용객수 131,549명에 미달하고 
있어 경영상의 애로는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코로나 19라는 상황은 어느 한 곳 피해가 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피해정도가 막대함에 따라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공재인 터미널을 지원함에 있어 
서도 그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함

 연구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급감은 공동의 상황이나 터미널 운영업체의 재정사정에 따른 
타격 정도, 법적으로 경유지에 대한 지원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현풍 
터미널에 대한 지원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풍터미널의 손실액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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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풍터미널에 대한 원가분석과 손익분기점을 바탕으로 손실액을 추정해 본 결과 2020년 2월에는 
5,047,268원, 3월 8,465,920원, 4월 7,360,838원으로 나타났음

 종합적으로는 5개 터미널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운영업체의 재정사정, 시설의 성격, 이전 연도부터 재정 
상황, 대체재(달성군 현풍시외버스간이정류장 답보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현풍터미널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지원규모는 상술한 월별 손실액을 바탕으로 대구시의 재정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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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시-군구 

사무 이양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문재인 정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자치사무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임 

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의 합리화는 광역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 기능은 광역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연구목적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 인천광역시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자치 
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사무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 

2 연구의 주요 내용

 기초사무 이양을 제시하는 의견이 광역사무로 존치하는 의견보다 높은 사무들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사무, 승강기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사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 사무 등임

박재희(연구책임), 김지수(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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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광역사무 존치 의견이 기초사무 이양 의견보다 높은 사무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사무, 어항시설관리 사무,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 마을버스 인·허가 사무 등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시사점 

 인천광역시 사무를 군·구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사무수행 현지성 원칙과 일관성 원칙의 적용과 사무이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재정지원이 필요함

 광역시-군·구간 합리적 사무배분체계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내 관련 위원회의 통합· 
조정 역할, 인천시와 관내 군·구간 사무수행 협력채널 설치·운영, 인천광역시의회 내 상임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활용, 광역시·군·구간 인력·기술·재정 협력체제 강화,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사무이양 관련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평가제도 운영, 사무이양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기구 운영 등이 
제시되었음 

기대효과

 광역시 권한 사무의 군·구 이양은 중앙에 대한 자치분권 요구에도 부합하며 시, 군·구간 협치를 통해 정책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

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사무 이양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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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의 농업관련 행정조직 설계

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단층제 행정구조에 부합하는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적정모델을 설계함

세종특별자치시 단층제 조직구조

현행

농업
조직

분석목적 ⇨  단층제 특성의 농업조직 편제모형
개편

농업
조직분석내용 ⇨  농업조직 일반모형 분석

 세종시 특화모형 분석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편제유형

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농업정책기구와 농업진흥기구로 구분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3개의 편제모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음

금창호(연구책임), 권오철(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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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단위 농업정책기구 + 농업진흥기구
∇

하부단위 읍면 농업기구

제1모형
 본청 농업정책기구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 적용기관 : 도/특별자치도

제2모형
 본청 농업정책기구 +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 적용기관 : 특별시/광역시

제3모형
 본청 농업정책기구 +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 읍면 농업기구

‑ 적용기관 : 특별자치시/시/군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편제유형]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실태

 본청에 농업정책기구를 직속기관에 농업진흥기구를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농업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제3 
모형의 기본구조로 편제를 하되,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 
방역 관련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시장

경제부시장

농업정책보좌관

본청 직속기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지도기획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방역위생과
농업정책
친환경농산

원예
농업기반
축산

가축방역

농업유통
공공급식
로컬푸드
6차산업
농지관리

지원기획
인적개발
생활자원

소득작물
식량작물
과수기술
동부지구소
남북지구소
북부지구소

도시농업
친환경축산
농업기계

위생검사
전염병예방

읍면 읍면단위

산업 농업인상담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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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한계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분화에 따른 기능적, 기구적 및 인력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관련 행정 
수요의 양적 및 질적 대응을 제약하고 있음

현행 농업관련 조직

∇ ∇ ∇

유사기능 중복 ⇔ 관련기구 분산 ⇔ 인력운영 제약

∇ ∇ ∇

 조직운영 비효율
 수요변화 대응미흡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조직 운영한계]

최적대안의 설계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최적대안으로 통합편제(지역본부) 대안이 타당하며, 현행의 본청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기구와 직속기관의 농촌진흥기구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것임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가칭)농정지원본부

⇩ ⇨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과 농촌활력과 농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농정기획
푸드플랜
로컬푸드
농식품산업

관리

농촌관광
농업기반
농지관리
마을만들기

식량자원
과수원예
청정축산
농업인교육

도시농업정책
도시농부교육
사회적농업
반려동물
스마트농업

동부사무소
(연동/부강/조치원)

남부사무소
(금남/연기/장군)

북부사무소
(연서/전의/전동/소정)

[통합형(지역본부) 개편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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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연구결론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단층제적 행정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정책기능과 농촌진흥 
기능을 통합하여 편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판단됨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통합형(지역본부) 편제방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농업관련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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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관련 제도 개선
(국가-광역-기초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행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비함

 현행 평생교육 관련 제도 중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경우 전달체계가 국가에서 기초로 연결되어 광역자치 
단체의 기능이 미흡함

– 그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관할 지역 간 사업의 연계나 조정이 어려움

이 연구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광역-기초 간의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평생교육법 관련 제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평생교육법의 개선이 필요함

– 평생교육법 관련 제도 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강화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개선안

 평생교육 사무중복을 완화하고, 광역과 기초 일반행정기관과의 협치구조를 강화하며, 지방분권적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김대욱(연구책임), 손화정(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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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④ 신설

–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개정, ④ 삭제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② 개정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⑨ 신설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⑥ 신설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⑦ 신설

–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신설

–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④ 신설

–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④ 신설

–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④ 신설

–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③ 신설

–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④ 신설

–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 ② 개정

–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②, ③ 개정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지방분권적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지나치게 중앙정부(교육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평생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움

 평생교육사무의 전국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광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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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역량이 우수하므로 지방분권형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권 부여, 각종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일반자치단체로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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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강원도의 경우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인구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분야에 관한 내국인 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나, 기본적으로 저임금, 열악한 작업여건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내국인은 농업부문의 근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서는 인력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문제, 소위 내국인 인건비(최저임금 상회) 상승과 함께 단기간 집중되는 농업특성(농번기)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한 가운데, 특히 강원도의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계절근로자의 45.5%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존 외국인 근로자는 급격히 
빠져나가는 반면 이들의 입국은 지연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현 농촌일손 부족을 메우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외국인 인력도입에 
초점에 맞춰진 방안에 대한 고찰보다는 이들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내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농촌에 공급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둠

손화정(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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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정책과 다양한 농업인력의 수급 및 육성사례를 종합하여 강원도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 
지원방안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일반 농업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사업과의 연계강화, 농촌인력중개센터, 
귀농귀촌지원, 강원도 일자리재단, 다문화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준법 
지원센터,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강화, 서울시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들이 제시됨

 전문 농업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도시민-농가 간 갈등 중재 및 작업효율 증대를 위해 중간관리자(가칭 농장 
코디네이터) 양성이 필요한 가운데, 체계적인 중간관리자 교육을 위해 미래농업교육원 등 도내 농업교육 
기관과의 협력 및 협업방안이 제시됨

 농업인력 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해 먼저 관련 조직인 현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 
함으로써, 강원도 농업인력 수급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2020년 현재 도 농업인력지원센터는 팀장 1인, 6급 1인, 임기제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 도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 및 지원에 한계가 있는 바,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력지원 포털을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력지원 포털은 농업인력의 수요/공급 연계 및 농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만들어 
졌으나, 구축 상황이 미흡하고 이용 편의성도 낮은 수준인 실정임

– 인력 공급 및 수요자, 각 시군 지자체, 관계기관 등 강원도 농업인력 관련 주체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군별 
인력 수요 정보(통계), 인력구직 풀 등 구축·제공이 필요한 가운데,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강원일자리 
정보망,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자료를 포털 내에서 이용 또는 활용 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는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정책과 다양한 농업인력의 수급 및 육성사례를 종합하여 강원도가 현재 
처한 농촌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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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제시된 방안들은 시간적으로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안들도 
포함하고 있는 바, 강원도는 이러한 방안들을 한 번에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시차적 차이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컨대, 지역사업과의 연계강화, 지역기관과의 연계강화, 서울시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농업인력지원 포털 활성화 등은 1년 내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반면에 도시민-농가 간 갈등 중재 및 작업효율 증대를 위해 중간관리자 양성의 경우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미래농업교육원 등 도내 농업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협업방안의 추진은 궁극적으로 중장기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을 대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보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및 
이들에 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방안의 경우, 코로나19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방안추진의 기반정도만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방안으로 간주해야 함 

 또한 상기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직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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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고령화 및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복지 등의 일부 지나친 선심성 
사업을 확대하여 책임성 제고 필요성 대두

 지자체의 현금복지 사업 확대의 우려는 지자체의 현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교부세 수요산정과 연계되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 지자체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과 중복성 여부와 관련하여 중앙-지자체 간의 입장 차가 나뉘 
어져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농민수당제도’에 대한 도입검토에 필요한 충청북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충북도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태분석과 동태분석을 통해서 충북도의 농민 
수당 도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농민수당제도의 현실 적합성(local adaptability)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 도입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도입목적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농민수당제도 개선의 
정책시사점을 제시

 셋째, 농민수당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농민수당제도의 
현행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전성만(연구책임), 조기현(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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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현행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농민수당제도의 의미 검토 

 농민수당은 청년수당과 노인수당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보충적 특성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본소득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이라는 직업군의 특수성에 따라 타 직업군과 형평성이 우려됨

 반면, 농민 직업군의 낮은 소득계층의 특수군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지원되는 사회수당(공익직접직불제, 
농어업인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와 비교 시 충분성이 인정되어 농업수당을 농민 전체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농업 군 내의 소득군들 간 형평성 또한 제기될 수 있음

현행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지자체의 재정현황 검토 

 지자체는 지자체 간 재정편차가 커서, 현행 중앙-지방 간 세입 및 세출 분담체제 내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 
수당 등의 현금수당의 추가적인 지출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높일 우려가 큼

– 현행 사회복지 증가 추세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수입 
비율 및 지방보조금 비율에 있어 건전성 확보 우려

– 의무지출비용의 증가에 따른 지자체 가용재원의 감소가 큼

충북도 농민수당 후 재정파급효과 분석 

 동태분석 결과

– GDP와 충북 GRDP는 장기균형관계에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시 둘 사이의 관계가 더 밀접하며, 충북의 
GRDP가 GDP보다 더 하락

– 충북 지방세는 충북 GRDP는 장기균형관계에 있으며 이는 충북도의 코로나19 이후의 GRDP 감소에 따라 
지방세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충북 지역의 경우, 본청의 보통교부세 –145억 원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661억 원 감소함(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량은 –1조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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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분석 결과

– 충북 본청 및 시·군의 ’19년도 당초 기준재정수요는 60,987억 원이며, 농민수당 도입 시 기준재정수요는 
–720억 원 감소한 60,267억 원임

– 보통교부세 ’19년 총액기준 배분에 따라 다른 시·도 본청은 105억 원, 시 160억 원, 군 140억 원 가량 
상대적으로 교부금액 증가

– 농민수당 도입 시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표값은 일제히 하락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농민수당의 차등지원제도로 개선 필요

 (현행 문제점) 농민수당 지급에 따른 충북도청 및 소속 시·군의 장기적으로 경직성경비(의무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활동의 제약을 줄 수 있음

– 또한 농민공익직불제와 동시에 농민수당을 부여할 때,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사회수당의 지급대상, 기준과 
괴리 발생

 (농가기본소득보장제로 대체) 농민수당은 농가 전 대상의 소득 및 자산의 기준없이 수여하는 특성으로 소득 
보장의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저소득 농가에 차액 보전하는 방식 고려 필요

 (추가 개선방안) 농가기본소득보장제와 농민수당제도 시행을 달리 할 경우에는 최저 지원금액에 대한 분석이 
향후 필요

– 농민수당제도 도입 후 농가기본소득보장제로 제도 개선이 될 경우, 연 120만 원을 지급받던 농민이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로 변화되면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 경우(예, 연 50만 원 지급 농가 경우), 농민들의 반발 
우려에 따른 최저 지원금액에 관한 추가 분석 필요

농민수당의 일몰제 적용

 (3년 한시 적용 후 재평가) 지자체 특별회계의 일몰제와 같이 경직성 강한 지출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한시 
적용 후 처음부터 다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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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복지부의 사회보장법 개정 이후 농민수당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복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운용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보장법의 제26조 사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른 사업평가를 수행할 
여지가 높음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영향평가제도 활용

 현재, 중앙-지방 간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활용 
하여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현금성 복지사업과 같이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재정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자체 재정운용의 
재정책임성 확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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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피해 극복 및 그린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환경보호 및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이 중 화력 
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력 생산 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생산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과세되고 있음

– 하지만 화력발전이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화력발전이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이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 세율인상 안을 제시

– 첫 번째 안은 현재의 0.3원/kWh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6원/kWh, 1.0원/kWh, 1.5원/ 
kWh, 2.0원/kWh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전국 수준에서 세입 추정액은 각각 2,292억 원, 
3,820억 원, 5,729억 원, 7,639억 원임

김봉균(연구책임), 여효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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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은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첫 번째 안과 같이 인상하는 동시에 국세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 46원/ 
kg을 45원/kg~41원/kg으로 인하할 경우 국세는 856~4,28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세율이 43원/kg일 경우 예상되는 국세 감소분인 2,568억 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원/ 
kWh로 인상하였을 때 예상되는 지방세 인상분인 2,674억 원과 비슷한 수준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두 가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안 중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원/kWh로 인상하는 동시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3원/kg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전기요금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수반 
하지 않고, 재정분권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환경오염으로 인한 해당지역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근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이 야기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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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비중이 가장 큰 코호트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중후반부터 은퇴를 시작하여 고령층에 진입 
하기 시작, 고령인구비율 급증

– 전북의 경우 인구 고령화는 타 시도 대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서 2019년에 이미 20.4%로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에 진입

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급증함에 따라서 노인부양비 증가, 초고령화 사회를 기점 
으로 노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더군다나 코로나發 베이비붐 세대의 강제 은퇴, 비자발적 실업 증가, 빈곤화 문제 이슈

 초고령시대 전북의 노인복지 실태 및 인구학적인 특성 분석, 물리적 환경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 
하여 환경변화 진단

–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현황 분석,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 분석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전북의 
종합대책 추진, 복지정책 방향 수립 필요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필요

박진경(연구책임), 김상민(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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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 고령친화도시 및 고령사회정책 논의

–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로 고령화가 국제적인 정책적 이슈로 등장,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친화 
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네트워크 결성

–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기반하고 있으며 WHO(2019)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전략 제시

– 우리나라 고령사회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하에서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노인복지법 하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들 수 있음

 전라북도 고령화 실태 및 여건분석

–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화,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자 가구 및 독거노인 비중, 저소득노인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부담 증대

– 전라북도의 WHO 8대 영역별 함의: 전북은 비교적 노인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잘 갖춰진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도래, 저소득노인 비중 증대 등으로 복지재정 압박 증대

 국내 고령친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되어 있는 서울시, 제주도, 정읍시, 논산시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사례분석

– 일본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아키타시,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카나가와현 미나미 
아시가라시와 다테시 사례분석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전북의 고령친화정책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추진,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추진, 다양한 
영역·부문·주체 간 협력적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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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노인복지모델 개발

–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고령친화도 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전라북도의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비전은 “정든 곳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친화도시, 전북!”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차별적, 예방적 추진

– WHO의 영역을 5대 영역, 즉 고령친화환경(주거·교통·외부환경 및 시설·안전),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고용(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과 의사소통으로 간소화하여 설정하고, 
전북형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정비

–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노인복지과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큰 틀에서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로 정비,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 1단계는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2021~2022), 2단계는 실행 및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2023), 
3단계는 실행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2024~2025), 4단계는 고령친화도시 확립 및 고도화

 전라북도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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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분석 및 

맞춤형 육성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화가 
절실한 실정임

 전남지역은 17개 시·도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선두주자 
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연구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된 핵심정책 
분야 선정

 지역의 (현)핵심전략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고령화친화산업 구축·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라남도 7기 핵심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안에서 총 35개의 세부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의 추진 프로젝트 안에서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세부분야 선정

2 연구의 주요 내용

전남 고령친화산업 규모 측정 종합

 2015년 기준 전남의 경우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전체 종사자의 3.65%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분포되어 

임태경(연구책임), 박진경(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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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2번째 해당되며 2017년 기준 역시 3.66%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17 사이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 관련 종사자는 1,50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01% 증가율 
보임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고령친화여가 산업으로 전체 47% 
(2017년 기준, 11,428명 종사)에 해당

 다음으로 고령친화요양산업(30%) 고령친화식품산업(12%)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5%),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2%), 고령친화주거산업(2%), 고령친화금융 
산업(2%), 고령친화의약품산업(1%)은 고령친화산업 전체 5% 이하의 종사자 비율 보임

지역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 2015~2017년 사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양(+)의 지역할당 효과와 함께 타시도에 비해 전남의 고용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양(+)의 지역할당 효과와 함께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장성군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식품 분야에서 특화도 지수가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은 담양군으로 
도출됨

 또한 양(+)의 지역할당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난 고령친화의료산업 분야에서 
2017년 기준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장성군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0.96만큼의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함평군으로 나타남



2020 연구성과보고서︱II.연구보고서

142

 함평군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특화도 지수가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장성군, 화순군은 지난 3년간 상대적 특화도 지수 하락한 것으로 도출됨

 고령친화금융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순천시가 유일

 순천시를 제외한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여 특화도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남 고령친화산업 특화분야 선정 결과]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노령복지확대 측면이 아닌 산업육성, 기업·핵심인력 유치·지원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 설정 필요

 노령복지 측면이 아닌 산업육성, 기업·핵심인력 유치·지원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 설정 필요

 전남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전남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어야 하며,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하고,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설정 필요

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해외시장진출을 확대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구축 필요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시킬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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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비특화 부분의 융합적 정책방향 설정 필요

 고령친화산업 중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 우위로 선정된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고령 
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남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문화 예술 환경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여가산업과 연계하여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령친화 세부분야가 다른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세부적인 융합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분야별·단계별로 발전계획 수립 필요

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식품 및 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순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할 필요 있음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목표 및 육성방안 수립 필요

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육성방향과 육성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있음 

 지역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육성방안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시책마련 필요

 시책은 복지가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전남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부문과 비특화부문을 
융합적·단계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토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단계별 추진방향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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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경상남도 “성과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성과평가 환경 및 역량을 분석하여 보다 선진화된 도정구현을 전략적 계획의 수립, 
객관적인 평가지표 및 기법의 모색 등을 통하여 성과관리의 고도화는 물론 경상남도의 행정역량을 강화 
하는데 있음

 경상남도에서는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도정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성과 
관리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성과성리 운영상 나타난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방안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경남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성과평가 환경 및 역량을 분석하여 보다 선진화된 도정구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 객관적인 평가지표 및 기법의 모색 등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함 

– 경상남도 본청의 2020년도 경상남도 성과관리계획 및 도정 주요계획을 분석하여 2021년도 이후에 경상 
남도 성과관리계획의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 장기계획,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 도정관련 각종 계획을 성과관리 전략계획체계로 연계할 경우 개별계획 내용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모색 

– 성과지표개발 측면에서 경남의 비전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CSF)와 인과관계 도출

– 성과관리를 통한 도민에 대한 행정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도정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

이병기(연구책임), 김검위(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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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첫째, 경상남도 성과관리 체계는 개별계획 내용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의 문제보다는 상·하위 
계획 간의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의 보완이 요구됨. 즉, 도정 
방침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축으로 하여 성과관리가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과지표개발 측면에서는 경남의 비전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CSF)와 인과적으로 잘 연계되는지 
논리모형을 통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개발에 있어서도 결과지향성, 명확성, 대표성/포괄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검증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 특히, 성과지표 개발 시 목표설정 방법 등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셋째, 경상남도의 경우, 성과관리를 통한 도민에 대한 행정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도민 의견수렴 또는 도민참여 
평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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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중심으로 순이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의 비중이 2014년 36.8%에서 2018년 35.9%로 감소

 그리고 최근 5년 간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인구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서의 전입 비중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하는 인구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 

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인구정책 
필요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내 50만 이상 시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주 
이향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내용은 응답자 특성,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주특별 
자치도로의 이주의향 등을 포함

 이를 통해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생산연령인구의 비중 감소는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 
으로 파악

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홍근석(연구책임), 김봉균(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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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분야별 설문분석 결과 

 분석결과 일자리·경제활동 분야가 모든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정책분야인 것으로 파악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5.93점으로 교통·생활편의 분야(6.10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 

 교통·생활편의 분야는 연령대별로 이주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유의확률 5% 이내에서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만을 제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에 미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 실시 

 분석결과 제주 이주의향 및 제주 이주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제주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지의 여부로 파악 

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히로사키 지역을 대상으로 고향에 부모의 집이 있는지의 여부가 귀향의 가장 큰 결정 
요인임을 밝힌 Lee and Sugiura(2018)의 연구와 유사

 따라서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제주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에도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연령대별 주요 정책분야 

 이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에 적합한 정책분야 선정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20대는 교통·생활편의 분야(6.21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교통·생활편의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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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 분야의 경우 30대가 5.56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3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출산·보육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 교육 분야의 경우 40대가 5.79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4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인구 유입정책 기본방향

 이 연구는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① 추진과제의 이원화, ② 관계·교류인구의 
확대, ③ 지역 특성의 반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첫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모든 핵심생산연령인구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 둘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

 셋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특성 고려

추진과제 

 모든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로는 ① 스타트업 지원(지역사회 문제 해결 챌린지), ② 육아 
연계형 위성사무실 지원, ③ 제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도입, ④ 단일 수출전문기업 설립을 통한 제주 
농가 경쟁력 강화, ⑤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 도입 등을 제시

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로는 ① 출·퇴근 시간대 차량공유 서비스 지원(20대), ②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30대), ③ 제주형 특성화 학교 확대·강화(40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타 과제로 전문직 연구인력을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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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부터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되었으나 광역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제공역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이에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소방직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서 소방직 
인력의 확충이나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한 소방안전의 효과 제고에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소방직 인건비 부담 현황, 쟁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소방공무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시사

2 연구의 주요 내용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쟁점

 소방공무원의 98.7%는 각 시·도 소방본부 소속인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인 
상황인데 서울은 부족한 인력이 필요 인력의 6% 정도에 그치지만 강원도는 46%, 충남·충북은 거의 50%에 
이르고 있음

 지방소방예산 중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 조달 비중은 1982년 67.1%에 달했으나 2010년 24.6% 
까지 낮아지면서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일반전출금 비중이 평균 68.7%에 이를 만큼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흡연율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김성주(연구책임), 여효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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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충원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분석결과

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2017년 이후 시도별 누적 충원인력의 비율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인상분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 대해 서울시의 비중은 2020년 전국 대비 1%에 불과해, 최근 5년 평균 교부액 
비중인 7.3%에 비해 크게 하회하며, 서울의 조직과 인력을 고려할 때 장기 평균수준으로 볼 수 있는 7.3%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45년 이후로 나타남

 시도별 최근 5년 평균 교부액과 2023년까지 4년 평균 교부세 인상분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격차가 –5.1%로 가장 크긴 하나 대부분의 특광역 지자체는 원래의 교부액 비중보다는 낮은 비율로 인건비 
인상분이 배분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충원 누적인원을 구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2017년 하반기로 특정한 것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추가 충원 
인건비 과부족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나타냄

 향후 국가직 전환과정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후속조치로 도입되어야,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된 소방시설 교체 등의 투자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추가재원 확보 시 
고려되어야 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2019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다음과 같이 지방교부세법 부대 
의견이 명시되어 있음

지방교부세법 제9조4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나,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세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4. 정책이슈리포트

153

 담배개별소비세율은 2016년 인상되어 인상 첫해인 2016년 과세총액이 3,746십억 원이었으나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대비 –3.8%, –3.5% 감소하여 2018년 과세총액은 3,478십억 원으로 줄어듦

 궐련 담배의 판매비중은 2017년 97.8%에 달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88%로 판매비중이 하락한 반면 
2017년 판매비중이 2.2%이었던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9년 11.6%로 점유율을 높였으며, 2019년부터 
도입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의 점유율을 나타냄

 궐련 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54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529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각각 궐련 대비 3.6%, 32.6% 낮은 부담금을 적용받고 있음

 즉, JOOL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해 2,914원이 부과되는 일반 
담배 세금의 약 62% 수준으로서 조세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내용의 부대의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충당 재원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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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청년문제의 심화 및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문제 대두

– 청년의 실업, 직업 안정성 저하, 주거빈곤, 부채 등의 문제는 결혼의 시기를 늦추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의 시발점

– 즉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의 발굴이 긴요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필요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

– 특히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성이 시급

2 연구의 주요 내용

 부산시 청년정책 현황 및 주요 사업 분석

–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사업,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이슈 도출

김상민(연구책임), 이소영(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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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례 분석

–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청년정책 지원기구 운영 필요성 등 국내 
사례분석 시사점 도출

 부산시 청년 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도출

– 정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정책 추진 체계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프로젝트

– 민간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

–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당사자 청년들의 역량 강화

– 조직개편 및 행정체계의 권한강화

–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구 구축

– 참여 주체 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시너지 창출

– 민간주체를 연계하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정책 생태계 활성화

 청년친화적 정책 공급 및 정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구성

– 행정, 중간지원조직, 지역 민간 주체, 대학, 민간 기업 등 부산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프로젝트 도출

–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도출

– 모바일에서 만나자, ‘청년총회’: 청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청년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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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참여형 스마트 커뮤니티 리빙랩: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그 역할과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 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년참여형 스마트 커뮤니티 리빙랩 사업 추진

– 지역사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소외되거나 위축된 청년들과 젊은 노인(Young Old), 욜드를 연계 
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소외문제 극복 및 자립성 제고

– 청년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투자사업

 민간기관(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촉진 방안

–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 청년문제 해결형 소셜벤처 육성사업 추진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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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관광 활성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COVID-19에 따른 전환기적 관광정책 필요

 COVID-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 상황 

 COVID-19에 따른 유례없는 세계관광의 악영향 

 팬데믹(Pandemic)에 의한 디지털 경제 확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 가속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새로운 관광정책의 필요

– 변화된 관광패턴에 대응한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관광정책 마련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COVID-19 확산 이후 관광동향 분석

 세계관광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상 11억 명의 관광객 손실, 이에 따른 1.1조 US 달러의 관광수익 손실, 
1억 2천 명의 직접 일자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전망(UNWTO, 2020)

–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수요가 국제수요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95.7%(1,520,5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소영(연구책임), 김도형(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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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에 따른 여행형태의 변화

– 안전지향의 개별 국내여행의 증가, 자연경관 감상 등 저밀도 국내여행의 증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느린 관광과 스마트 관광의 주도

대전광역시 관광실태분석

 대전의 관광자원 현황 및 코로나 19 이후 관광지 이용 현황 분석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은 2020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53.4%(725,3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장태산 휴양림이나 한밭 수목원 등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보다 입장객 수가 증가함

 코로나 19 이후 대전시는 관광업체 긴급 재정 지원, 대전투어패스 운영 등의 정책 추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관광행태 변화에 대응한 대전의 관광전략 수립

 단기적 충격 완화 및 회복정책에서 중장기적 관광 활성화 정책 지향

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관광행태는 개별관광, 안전관광, 언텍트관광, 느린관광, 자연친화관광으로 요약

 변화된 관광행태에 대응한 대전의 관광전략으로 ① 다양한 여행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② 
디지털 관광 마케팅 등 언텍트 스마트 관광의 육성, ③ 고부가가치의 웰니스 관광 육성, ④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관광지역 만들기 제안 

구분 추진과제

다양한 여행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새 일상(New Normal) 시대의 대전여행 명소 발굴
 인문학을 융합한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디지털 관광 마케팅 등 
언텍트 스마트 관광의 육성

 안전관광을 위한 스마트 관광의 도입
 콘텐츠 실감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의 웰니스 관광 육성
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육성
 다양한 테라피를 활용한 대전형 웰니스 관광 육성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관광지역 만들기
 일상의 장소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마을 만들기

[대전의 포스트 코로나 관광전략의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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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종시 도시 브랜드 리브랜딩의 필요성

 202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 맞이 세종 정체성 재강화

 도시의 실체 완성없이 개발된 기존 도시 브랜드의 한계

 세종시민의 도시 정체성이 반영된 도시 브랜드 개발 필요

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 제안

2 연구의 주요 내용

세종시 도시 브랜드 현황 및 실태

 변화된 도시 실체에 대해 새롭게 형성된 도시 이미지 파악 필요

– 2012년 세종시와 연상되는 상징물은 한글, 세종대왕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지 않음

 변화된 도시 실체를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아이덴터티 개발 필요

– 2016년 세종시 건축 인프라 관련 키워드는 상징적, 세계화, 디자인적 등으로 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외 사례 모두 변화된 도시 여건에 따라 도시 브랜드도 변화시키는 리브랜딩 전략 채택

이소영(연구책임), 이제연(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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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도시 브랜드 전략 사례의 성공요인

– 도시 자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핵심 아이덴터티 추출,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관성, 대표브랜드와 
하위브랜드의 통합관리,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도시 브랜드 개발과정 채택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세종시 도시 브랜드 리브랜딩 방안

 세종 정체성 및 이미지의 정확한 파악

– 도시 브랜드 정체성 도출 방안 및 도시 브랜드 정체성 개발 과정 제시

 도시 브랜드 정체성 개발의 추진체계 수립

–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추진체계 수립, 단계별 역할 분담 

구분 행정 전문가 시민

세종시 대표 자산 
(도시 브랜드 가치) 

도출

 도시브랜드 추진단 구성
 전문기관 과제 의뢰
 시민의견 수렴방법 공유

 전담 전문기관 조사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도시 브랜드 
추진단 활용 및 별도 델파이 
조사 가능)

 시민주권회의 등 기존 참여 통로 
활용 
 도시 브랜드 서포터즈/타운미팅 
등 다양한 새로운 소통 방식 
재설계

경쟁력 있는 자산 
(브랜드 포지셔닝) 

선별
 도시브랜드 추진단 검토

 전담 전문기관 분석 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도시 브랜드 
추진단 활용 및 별도 델파이 
조사 가능)

핵심 키워드 
(브랜드 에센스)

선정 

 도시브랜드 추진단 검토
 시정조정위원회 검토

 키워드 취합 및 후보군 제출
 키워드 선정(사전 투표, 
천인회의, 연석회의 등 다양한 
참여 방법 활용 가능)

도시 브랜드 요소
(로고, 슬로건 등) 

개발

 도시브랜드 추진단 검토
 시정조정위원회 검토

 디자인 후보군 제안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디자인 선호도 의견 수렴

[도시 브랜드 정체성 개발 단계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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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형 도시 브랜드 개발 과정의 수립

– 도시 브랜드 개발 과정상 시민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의 도입,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 디자인 방식의 도시 
브랜드 개발 수법 제시, 도시 브랜드 개발 단계별 시민참여 방안 제시

 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세종 도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구축, 오픈 소스 전략을 통한 시민의 지속적 참여구조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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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서비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로 보험회사에서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료비 등) 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비스 관련 비용은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측면에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절감 수익의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조사·분석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사례 

 이 연구는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비용 관련 부담금에 대한 유사사례 검토

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소방재원의 일정 부분을 긴급서비스부담금(ESL)으로 충당

 긴급서비스부담금은 긴급서비스부담금법(Emergency Services Levy Act 2017)에 근거하고 있으며, 
긴급서비스부담금은 뉴사우스웨일스 내 소방 및 긴급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요금

홍근석(연구책임), 박재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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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스의 FRNSW 예산은 보험사 73.7%, 주정부 14.6%, 지방정부 11.7%로 구성 

 보험사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에서 FRNSW 재원의 73.7%를 부담하며, 일반 
국민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서 FRNSW 재원에 기여하는 형식으로 보험금에 소방서비스부담금(fire service 
levy)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금액 포함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 이 연구는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화재, 구조, 구급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

 첫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화재 건수는 9,859건이며, 화재 관련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예방액은 13,347,422백만 원으로 추정

– 화재 관련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119안전센터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277,656백만 원이며, 이에 따라 
화재 1건당 손실예방액은 1,354백만 원으로 추정

– 즉, 화재 관련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8배로 수준으로 추정 

 둘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구조 인원은 7,808명이며, 구조 관련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예방액은 
579,351백만 원으로 추정

– 구조 관련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51,088백만 원이며, 이에 따라 구조 
인원 1명당 손실예방액은 74백만 원으로 추정

– 즉, 구조 관련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11배로 추정 

 셋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구급 인원은 106,559명이며, 구급 관련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예방액은 3,074,492백만 원으로 추정

– 구급 관련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119구급대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72,789백만 원이며, 이에 따라 구급 
인원 1명당 손실예방액은 29백만 원으로 추정

– 즉, 구급 관련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2배로 추정된다. 

 넷째,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방활동의 평균 손실예방액은 17,001,265백만 원이며, 소방활동 1건당 
손실예방액은 137백만 원으로 추정

– 즉, 화재, 구조, 구급 관련 경기도 소방활동의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2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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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이 연구의 분석결과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약 11배에서 48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약 42배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화재 및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회사가 경제적 편익 수혜

– 이러한 측면에서 소방활동으로부터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의 긴급서비스부담금(ESL)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소방활동에 관한 권한을 주정부가 가지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보험회사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긴급서비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른 측면 존재 

– 따라서 긴급서비스부담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계점 존재 

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원인자부담금을 이용하여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대형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험료 
내에 뉴사우스웨일스의 긴급서비스부담금 같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가능 

– 대형 건물은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활동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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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이상의 기능 외,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 
하여 왔던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Super-Super Market: 대형슈퍼마켓) 등 유통 
업체의 급격한 성장세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실정임

– 그 동안 시설현대화사업, 경영지원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정책과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이와 같이 경제적 활력이 점차 떨어지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특히 강원도 평화 
지역 전통시장(철원4, 화천1, 양구1, 인제2, 고성2)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규제,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여타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 비해 보다 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강원도 평화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소유 및 외부형태, 면적, 점포 수 등) 
및 여타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된 강원도 평화지역의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강화

 도시재생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던 물리적 차원의 환경 정비에 더하여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복합적 차원의 도시환경 정비를 의미함

손화정(연구책임), 김도형(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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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표, 추진과제, 유형 등은 다음과 같음

– (목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제고,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통합 등이 있음

– (추진과제)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내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을 위한 경제조직들의 
활성화, 민간분야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등

– (사업유형) 사업성격, 대상지역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①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② 주거지 
지원형(주거), ③ 일반 근린형(준주거), ④ 중심 시가지형(상업) ⑤ 경제 기반형 등이 있음

 특히, 상기와 같은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의 경우, 골목상권, 중심상권의 회복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계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음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 대형마트, SSM 등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유통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 
적인 성장의 효과가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쇠퇴하고 있는 실정임(임성호, 2017)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 
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됨(임성호, 2017)

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유통업체의 대한 입지 및 영업규제 혹은 일회성 행사 지원 등과 같은 상생협력보다는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제시함

– 상권공동 개발, 품목 차별, 편의 및 기반시설 지원, 홍보 지원,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 강화

 현실적으로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자생력을 갖추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이 찾을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이와 같은 콘텐츠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의 
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이 된 사례들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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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배달앱 개발 및 배달서비스 지원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소비자와 상인이 대면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거래방식은 축소 
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전통시장의 거래방식을 비대면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존 대면식 거래방식에 익숙한 전통시장에 비대면 거래방식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이 앱이용 수수료로 인해 부담되는 민간앱 대신 전통시장 
자체앱 혹은 전화를 통한 주문의 활성화 및 이와 같은 주문에 대한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이 
대두되기 시작함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자체 배달앱 개발 혹은 배달서비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제시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강원도 평화지역의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들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강화,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배달앱 개발 
및 배달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활력이 점차 떨어지는 강원도 평화지역 전통시장에 일정 
부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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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및 일자리지원정책들은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봤을 때 청년기에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일자리지원정책의 경우, 고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훈련 및 임금보조 위주의 
지원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어 청년들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 

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청년수당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취업 청년층의 지원명목으로 청년수당제도의 도입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현재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청년수당제도 도입 여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광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단체들이 청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이 경우 졸업 후 2년 이상 및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격지원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만 18~34세 사이의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의 경우도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김봉균(연구책임), 홍근석(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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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인구 및 재정현황 하에서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지원방식과 만 24세 인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방식을 각각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및 지원 규모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자의 경우 비용은 14억~58억, 
지원규모는 470명~1,900명으로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 비용은 68억~170억, 지원규모는 17,000명으로 
나타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두 가지 방안 중 만 24세 인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방식이 사회수당의 개념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지원에 따른 비용은 충북의 현 재정상황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음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방식을 통한 청년수당제도 운용이 더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 향후 청년수당제도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청년과 관련된 기타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수당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최저수준의 생계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시행하고 있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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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군 적정 재정분담 비율 준칙 마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충남컨벤션센터 건립 등 매년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고정적 재정투입 증가

 충청남도의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 도비부담률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존재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도비보조사업 중 일반 시·군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도비부담률에 대한 기준 및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  

 현재 법정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도비부담률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비법정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이 연구는 도비보조사업 중 비법정 일반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비율을 마련하는데 초점 

홍근석(연구책임), 김봉균(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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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개요

 이 연구는 충남의 재정여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군 간 재정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 

 이를 위해 ① 충청남도 본청 및 시·군의 재정 여건, ② 관련 법령 및 제도, ③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

충청남도 본청 및 시·군의 재정 여건 

 세입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취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수요 증가

 충청남도 본청과 시·군 간 재정관계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측면에서 시·군 지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충청남도 본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 특히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의 도-시·군 간 배분 비율이 3:7 또는 2: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 지역의 경우 충청남도 본청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및 제도

 사무배분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의 ‘2020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0,511개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시도 사무는 3,457개(32.9%), 시군구 사무는 3,696개(35.2%), 공동사무는 3,358개(31.9%)로 
구분 

 그리고 111개의 법정 사업은 [별표]에서 시·도별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5단계(0%, 30%, 50%, 
70%, 100%)로 기준보조율 구분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 도-시·군 간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을 30% 수준으로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의 도 지역 중 5개 지역이 도-시·군 간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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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경기도는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명확하게 30%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30% 
이상으로 규정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사례(경기도)

 경기도는 2013년 재정위기 극복TF 회의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정부담 문제 제기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던 도비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30%로 조정

 이와 함께 도비보조사업의 수를 404개에서 344개로 축소하여, 경기도와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 추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충청남도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방안 

 이론적 측면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산정기준(안)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볼 때,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3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책임성 정도와 사업수행 선택권 여부를 기준 
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은 ‘공동사무’와 선택 가능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 경우 기준보조율은 
30%가 적절

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지방세, 보통교부세 등) 측면에서도 도-시·군의 배분 비율이 30%: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한 도의 지출책임성은 약 30%로 
판단

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규정 및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조정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3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그리고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로 설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의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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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청남도는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미규정

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자의적인 변경을 방지하고, 충청남도와 시·군의 세출예산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검토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을 위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도와 시·군이 협의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충청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도비보조사업 추진 시 반드시 소속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절차와 제도 마련 필요 

 즉, 충청남도와 시·군이 협의를 통해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담보 

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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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20년 2월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 새로 통과된 조례에서는 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교육”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 제2조1호에 따른 교육을 의미하며, 이밖에 
“경제교육단체”, “경제교육인력”에 관한 정의는 법의 제2조2호, 제2조3호에서 정한 정의를 따르고 있음

– 경제교육법에서는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전북도 경제교육 활성화의 기본목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1. 전라북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 조례는 이러한 기본목표 하에 경제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효성(연구책임), 이장욱(연구진)



4. 정책이슈리포트

175

2 연구의 주요 내용

 전라북도의 인구구조적 특성은 2010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아 2020년 기준으로 10년 전 최빈도를 
나타내는 연령층이 50~54세 그룹으로 올라갔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0년도 최빈그룹의 고령화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음

 통계청이 추계하는 중위인구 기준으로 2030년 전라북도의 인구피라미드는 점점 역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내어 유소년, 청장년 계층에 비해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냄

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가 현재 이미 도래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전국 평균과 대비하여 
서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의 특성상 단기간에 큰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경제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9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경우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 경제 관련 교육을 일부 도입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교육 센터의 특별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임

 반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연령층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제의식 함양과 관련한 교육은 활성화가 
미흡함

 현재 도의 주력산업은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나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인 군산 등 제조업중심 
도시가 산업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지역경제 침체 등을 겪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는 향후 20년 기간 동안 변화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현재 정규교육을 통해 경제교육을 받는 청소년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산업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직업선택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음

 이러한 추세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 없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30~40대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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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향후 전라북도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높아지는 중장년층 및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해 나갈 필요성이 높음

 또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30대 인구의 타 지역 이주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구의 진로교육을 포함한 내실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경제교육 주관기관은 평생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경제교육 강사의 양성과 자격 기준의 정립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할 필요

 경제교육 주관기관은 경제교육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여 분야별 경제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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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귀농어·귀촌은 최근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한 마을 
에서 오랜 시간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온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귀농어·귀촌인 간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한 대립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지역의 귀농어·귀촌주민과 기존 주민이 하나의 지역공동체 내에서 융화 
될 수 있도록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 갈등해결방안의 제시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문헌연구, 사례분석,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함

–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인구정책, 그리고 갈등에 관한 갈등배경 분석,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 
갈등의 특징과 마을발전기금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마을발전기금 갈등의 현황 및 사례분석, 영향요인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및 구체적인 마을발전기금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김지수(연구책임), 전대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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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마을발전기금 갈등은 이해갈등으로 표출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관습·가치관· 
삶의 방식 차이 등 가치갈등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시선(선주민의 텃세 vs. 이주민의 무임승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지역 내 귀농어·귀촌 인구 비율이 기존 주민과 비슷한 규모가 될 때, 마을 내 정부지원사업이 많을 때, 
외부에 배타적인 지역문화가 있을 때 갈등발생 가능성은 더 높았음. 그러나 기존주민과 귀농어·귀촌인으로 
정의되는 양 집단은 하나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융화되고자 하는 욕구 역시 존재함

– 또한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귀농어·귀촌인의 이주 등으로 갈등이 종료된 경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주도의 갈등관리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우수사례(전남도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고흥군의 상생간담회, 완주군의 마을규약 표준안, 사천시·예산군·금산군의 
마을재산 관리대장 등)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대안을 개발·제시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연구결과 귀농어·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으로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음

 첫째, 인구정책 관점에서 마을발전기금 갈등을 재조명하고, 귀농어·귀촌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 
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둘째, 마을의 규칙, 묵시적 관습의 명확한 체계화가 필요함. 대표적으로 마을규약 체계화, 마을공동재산 목록 
구축, 올바른 토지정보제공과 농지매매관습의 개선, 새로운 주민이 이주할 경우 마을과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이 필요함

 셋째, 거버넌스형 귀농어·귀촌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의 사례와 같이 귀농어· 
귀촌인에 대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수도권 및 전국을 대상으로 전남지역에 대한 이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홍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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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분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이동이 많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

 위와 같은 배경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여 맞춤식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2 연구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의 검토 

–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 경상북도의 신혼부부 주거(생활) 특성 

– 신혼부부의 주거생활 특성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중심

– 신혼부부 주거 특성 : 통계청 2018년 신혼부부통계 중심

– 2017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 특징 및 방향

– 경상북도 신혼부부의 주거 특징

– 경상북도 주택정책의 방향

박승규(연구책임), 김도형(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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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지역의 여건 및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주택정책 방향의 모색

– 경상북도의 고령인구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인구유형의 변화에 주목

– 경상북도의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형 가구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주택 유형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방법을 모색

– 수혜자 중심의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제도 도입, 대학생, 신혼부부 등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공공성 강화 등 수혜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 중앙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0: 85)에 의하면, 건축년도가 20년을 넘은 주택(1998년 이전)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절반(50.0%)을 차지

– 경상북도의 주택 수는 2018년 현재 1,060,505호로 1979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전체의 19.1% 
(157,673호)를 차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주택의 질을 
포함하는 주거환경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도 업무계획(2020)에 반영된 주거·주택 관련 시책의 적극 추진

–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10대 역점시책)을 위해 사이언스 빌리지 개발 추진

– ‘이웃사촌 시범마을’(10대 역점시책)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

–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혜택인원 60명 규모의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추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 원) 이자 
(2.9%)에 대해 3년간 지원

–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 낙후지역 주택·위험시설 정비 등 기본생활 인프라의 확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뜰마을사업(12개 
시·군, 17개 사업, 107억 원)의 추진

–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과 연계한 주택 2개소 운영(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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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택 782동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13억 원을, 주택 5,492동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비 
194억 원 지원

– 지진피해지역에 1,000세대 규모의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2,000억 원) 

 주거·주택정책 관련 지표의 설정 목표 검토

– 경상북도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현재 116.1%로 전국 평균(104.2%)보다 1.9% 높으며, 2010년 
(108.9%)에 비해 7.2% 상승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경상북도의 자가 비율은 2000년 67.1%에서 2010년 66.4%로 하락했으나 2015년 현재 69.6%를 나타내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

– 2018년 현재 경상북도의 1인당 주거면적은 31.9㎡로 전국 평균(28.5㎡)보다 높게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0년(10.9%)보다 2012년(11.7%)에 증가했다가 2016년(9.6%)에 
다시 감소

 주거·주택정책에 대한 접근성 증대 및 활용성 강화 필요

– 경북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도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

– 경북의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오는 2020년 7월에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지원사업 외에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나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요구: 경상북도(2015: 138)에서 지표별로 최근 
통계치 반영, 국토교통부(2013: 84)의 자료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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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주민행복지표 개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지금까지 국가, 도시, 지역의 성장 및 발전 정도는 경제적 지표(GDP, GNP)로 측정되어 옴

 그러나 GDP나 GNP와 같은 경제적 척도로 국가 및 도시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됨

 개인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정신적/육체적 웰빙, 행복의 중요성 강조되기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 및 도시의 발전 정도를 보기 위해 GDP나 GNP를 대신해 행복이나 삶의 질 지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

 OECD, UN,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같은 국제기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부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행복지표(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지역은 1개 시와 9개 군(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상남도의 현실을 인지한 김경수 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개선방안 
으로 ‘청년특별도, 교육특별도, 동남권메가시티’라는 도정 핵심과제를 제시, 동일한 생활경제권을 기반으로 
도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음

연구의 필요성

 경상남도의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박현욱(연구책임), 외부 1인(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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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의 측정을 통해 행복지표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현실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본 연구는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의 개발을 통해 경남도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경남도민의 행복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의 제시, 경남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경남형 주민행복지표 개발을 바탕으로 경남의 정책과 연계하여 도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극대화하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최종적인 경남형 주민행복지표를 선정하는 지표구성 체계에 기초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제 1단계: 행복지표에 대한 부문 및 요인 도출. 문헌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행복영역에 대한 공통 
요인 도출

– 제 2단계: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에 대한 영역 도출과 함께 각 영역의 조작적 개념화

– 제 3단계: 주민행복지표의 영역에 따른 세부적인 지표의 발굴

– 제 4단계: 경남형 주민행복지표 최종 선정

– 제 5단계: 경남형 주민행복지표 측정. 선정된 지표자료를 중심으로 질과 양적 측정을 위한 조사와 분석

– 제 6단계: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에 대한 지수화 방법 적용 및 지수 산출 실시

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 행복 영역과 세부지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하면서 지표 간 상호 중복 및 과잉을 막기 위해 
상관관계가 낮은 지표 선정

– 정책 활용이 가능하고 수혜자와 공감 등이 명확한 지표를 선정

–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지표 측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비용, 전문성 측면에서 
제약이 낮은 지표를 선정

– 통계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견, 오류, 이해관계충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지표를 제거 후 선정

– 통계의 비용, 시간,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의 공식 통계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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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의 요인은 경남도정의 비전인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달성하고자 하는 
3대 목표, 12개 전략, 전략에 따른 세부 핵심과제를 종합하여 설정

 경남의 3대 목표 중 첫 번째인 ‘다시 뛰는 경남 경제’에 따른 4개의 핵심전략과 18개의 핵심과제의 검토를 
통해 경제·교육, 문화·여가의 영역을 ‘경제·교육·문화가 풍부한 삶’의 요인에 분류

– ‘경제·교육·문화가 풍부한 삶’의 요인은 경남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학교 교육 및 생활 
교육 확대와 생활문화의 창조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경남의 3대 목표 중 두 번째인 ‘사람 중심 복지’에 따른 5개의 핵심전략과 18개의 핵심과제의 검토를 통해 
환경·안전, 건강·보건, 주거·교통의 영역을 ‘사람 중심의 복지 환경’의 요인에 분류

– ‘사람 중심 복지’ 요인은 경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경남의 3대 목표 중 세 번째인 ‘함께 여는 혁신도정’에 따른 3개 핵심전략과 10개의 핵심과제의 검토를 통해 
소통·참여, 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의 영역을 ‘행복한 도민의 자긍심’의 요인에 분류

– ‘경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요인은 경남 지역주민의 행복한 가족·공동체 속에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의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행복지표 선행연구와 경남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남형 주민행복지표의 8가지 영역을 도출하였음

요인 영역
지표

주관적 지표(34) 객관적 지표(38)

경제·교육·문화가 
풍부한 삶

경제·교육

 소득만족도(+) 
 일자리만족도(+)
 유아교육 만족도(+) 
 청소년교육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육비부담도(-)

 가처분소득(+) 
 고용률(+) 
 실업률(-)
 평생교육 접근성(+)
 교원1인당 학생수(-)
 고등교육 이수율(+)
 대학진학률(+)

문화·여가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일과 여가의 균형(+)

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사용시간(+) 
 문화·여가 지출비율(+)
 여가시간(+)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경남형 주민행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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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지표

주관적 지표(34) 객관적 지표(38)

사람중심의 
복지환경

환경·안전

 대기질 만족도(+) 
 수질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  
 기후변화 불안도(-)
 안전시설 만족도(+) 
 야간보행시 안전함(+)

 1인당 공원녹지면적(+)
 미세먼지농도(-)  
 온실가스배출량(-)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폐기물재활용율(+)
 범죄발생건수(-)
 지진 발생건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강·보건

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
 스트레스정도(-)
 우울감 정도(-) 
 의료서비스 만족도(+) 
 의료서비스 접근성(-)

 기대수명(+)
 비만율(-)
 자살률(-)
 인구 천 명당 의사수(+) 
 의료비 부담률(-)

주거·교통
 주거환경 만족도(+)
 교통시설 이용 편의성(+)

 자가비율(+) 
 통근시간(-)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 1인당 주거면적(+) 

행복한 도민의 
자긍심

소통·참여
 도민의식(+) 
 대인신뢰도(+) 
 기부정도(+) 

 투표율(+)
 부패인식지수(-)  
 자원봉사 참여율(+)
 사회단체참여율(+) 

가족·공동체

 가족관계 만족도(+)
 부부생활 만족도(+) 
 사회적 관계망(+) 
 지역사회 소속감(+) 
 지역사회 만족감(+)

 이혼율(-) 
 한 부모 비율(-)
 1인 가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가족관계접촉 빈도(+)

주관적 웰빙

 주관적 행복감(+)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긍정적인 정서(+) 
 부정적인 정서(-) 
 삶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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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경남형 주민행복지표 활용방안

 첫째, 행복지표를 통해 경남도민이 우선시하는 행복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경남도 정책, 과제, 사업에 
반영하여 도민들의 경남도정에 대한 만족을 향상하는 데 활용 가능함

– 도민들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복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데 활용

 둘째, 경상남도 차원의 정기적인 행복도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도내의 지역별 및 연령별 단위에 부합하는 
행복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도정에 반영하는 데 활용

– 도내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행복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용

– 도민의 행복수준을 진단 후, 행복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도민의 연령별 행복수준의 진단을 통해 도민의 맞춤형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

 셋째, 주민행복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 도·시·군의 행복 정책, 행복 사업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획과 향후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활용

– 도민행복 수요를 파악하여 행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 행복도 수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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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도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의 통합화를 위해 지역별 현황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기초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등 17개 분야로 이루어진 건강증진 
사업을 지난 2013년 이후 13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정책 중 대분류 사업에 해당되며, 지자체별로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13개 영역의 사업이 시행됨

– 사업의 법적 기반은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며, 세부사항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보건의료거버넌스 전반의 사업 분절성으로 인해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정신건강지원단, 광역치매센터 등 다수의 보건의료 관련 지원단들이 운영되고 있음

– 사업 유형, 대상, 내용 등에서 중복되는 것은 물론 법제도적 근거 및 제도적 위상이 달라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한계로 나섬

 현행 건강증진사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중앙-광역-기초에 이르는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함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건강증진사업 광역지원단의 역할 및 법적 지위 안정화

김정숙(연구책임), 이재용·외부 4인(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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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사업 추진 현황

 사업의 통합성과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보건소 단위 전담부서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수임

 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의료원, 건강관리보험공단과 같은 보건 관련 공공기관, 읍면동 단위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들이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함 

 지역마다 동일한 내용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만, 인적·재정적·물질적 역량의 편차가 큼

거버넌스 체계 검토

 건강증진사업 광역지원단은 민간위탁 방식에 의한 상시적 고용불안정, 법·제도 상 권한·위상 불명확, 지역별 
편차 미반영 등의 한계를 지님

 보건의료거버넌스 전반의 분절성으로 인해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 역시 사업수행의 분절성 한계를 겪음

분석 결과 종합

 본 장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도시 
재생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유사사례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음

 공공성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세 가지 유사사례(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도시재생 거버넌스, 공공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검토하여 제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앙, 지자체, 위원회, 중간조직(지원조직), 
지역주민 등 각 주체별 사업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사례 모두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방안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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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제도적 위상의 측면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경우는 상위법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경우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제도적 위상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분야로서 정책우선순위 또한 높은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 정부와 지자체간 중개 역할, 정책수행 시 현안 지원,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재생활성화를 촉진·지원하는 역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의 역할 등을 수행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건강증진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

 「국민건강증진법」 내 역할 및 광역지원단을 명시함

– 건강증진사업 광역지원단의 기초지자체 보건소 기술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내 광역 
지원단의 설립·운영 및 법적 권한을 명시함

 관련법들 간 위상 정립을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 정립

–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둘 간 상당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법률 간 우선순위 정립 또는 
유사한 계획 간 정리를 통해 비효율성을 해소함

사업 추진체계 개선

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광역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광역지원단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지역금연센터의 통합 시범운영을 검토함 

 광역지원단의 안정화를 위해 법적 지위 안정화가 필요함

 광역지원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원단과 광역지자체 간 역할 구분이 필요함



2020 연구성과보고서︱II.연구보고서

192

수요자 중심 기능 재편

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의 효과는 보건의료사업 전체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의료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 재편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서 편이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사업 구성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화를 줄이고 주민 대상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 서비스 공급체계 내에서 타 유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센터(또는 지원센터)의 주도적 역할 고려 
및 관련 행위자들 간 논의구조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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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 및 

자체감사기구 위상정립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감사체계의 합리화 모색

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감사기구의 위상을 적정수준으로 제고하는 
합리적 개선대안을 모색함

감사원/자체감사기구

현행

감사
시스템

분석대상 ⇒
  감사기관 구조 : 상호역할
  감사기관 활동 : 감사내용 개편

감사
시스템

분석요소 ⇒
 감사빈도/감사방법
 적극행정 면책/재심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공공감사의 체계

 관련법률에 따라서 공공부분의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기준으로 공공감사의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감사 전담기관의 계층체계는 감사원을 정점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의 감사를 수감하는 구조임

금창호(연구책임), 김정숙·김지수·최지민(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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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감사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중앙정부 → 산하기관

∇

→ 광역자치단체 → 산하기관

∇

→ 기초자치단체 → 산하기관

[공공감사의 체계]

공공감사의 역할 합리화 모형

 감사원의 역할은 감시자에서 벗어나 정책개선자 또는 예측능력자를 지향하는 것이고, 자체감사기구는 감시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양자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되, 자체감사기구에 부여된 감시자의 역할수준을 제고 
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위상을 적정수준으로 정립하는 것임

역할
합리화

감사원 ↔ 자체감사기구

▷

정책개선자→예측능력자 감시자

위상
정립 ▷ 독립성

전문성

독립성  자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지위

전문성  부여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역량

[감사기구의 역할 합리화 모형]

감사기구 역할진단 실태

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에서는 동일한 감사종류를 적용함으로써 상호간 역할구분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의 위상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확보 
되지 않아 위상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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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지표 실태수준 판단기준 적용
역할구분  감사종류 중복성  전체 동일 ×

위상수준

감사기구
독립성

 자체감사기구 지위
 감사결과 단체장 보고

 단체장 소속기구
 단체장 결과보고 ×

감사인력
전문성

 감사인력 재직기간
 감사관련 교육수준

 2년 이하 60%
 무교육 88% ×

[감사기구의 역할실태 진단]

주 : ○는 양호, △는 보통, ×는 미흡을 나타냄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정립

 감사원의 역할을 현재의 감시자에서 정책개선자 또는 예측능력자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의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규정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감사원법」 개정 「감사원법」
 결산확인(「헌법」 제992조 「감사원법」 제21조)
 회계검사(「감사원법」 제22조/제23조)
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
 감사결과 처리(「감사원법」 제31조~제35조, 제51조)
 재심청구 처리(「감사원법」 제36조~제40조)
 심사청구 심리결정(「감사원법」 제43조~제48조)
 의견표시 등(「감사원법」 제49조)

 역할폐지
‑ 결산확인 : 삭제
‑ 회계검사 : 삭제
‑ 직무감찰 : 삭제
 역할신설

‑ 예측능력 조항 신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정립대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요원의 신분적 독립성이 
보다 용이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구분 대안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독립기구 설치

‑ 개요 :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 기구
‑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법적 기구),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비법적 기구)

감사인력 
신분보장

부서장  현행제도 전제
‑ 지방의회 동의 요건 적용

감사요원  현행제도 전제
‑ 감사직렬 도입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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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 우선적으로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시행 용이성이 비교적 높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직의 개방형 지정방안은 단기적으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 

구분 대안

감사직렬 도입
 순환보직 지양

‑ 장기근속에 따른 전문성 축적

전문교육 정례화
 지속적 역량강화

‑ 기존인력 신규인력 대상의 교육 정례화

개방형 확대
 외부 전문가 충원

‑ 기초단위 개방형 활성화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연구결론

 감사체계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예측능력자와 감시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기대효과

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구분과 자체감사기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대안을 통하여 감사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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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수립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40년 기준 지방자치 대응전략 모색

 2040년을 기준으로 미래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정책전략을 모색함

인구․기술 등 행정환경 급격변화

▽

장기적 접근
(2040년 기준) 

포괄적 접근
(복지·교육 등 포함)

▽

선제적 지방자치 대응전략 수립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의 실태

 지방분권은 자치입법권의 제약과 기능배분의 71.6%의 중앙점유, 자치조직권의 제한 및 국세중심의 세입 
구조 등으로 권한의 중앙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균형발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인구의 49.8%, 
재정자립도 평균이 73.7%, 교육수요의 48.6%와 경제수요의 47.2%, 인구변화의 상대적 건전성 등으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금창호(연구책임), 박해육·김정숙·최지민·주재복·권오철·김지수·조기현·홍근석·박승규·김상민·박재희·전성만(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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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현황분석 균형발전 현황분석

 자치입법권
‑ 비교국가 대비 상대적 제한성
 자치행정권

‑ 기능배분 구조 : 국가 71.6%, 지방 28.4%
‑ 핵심기능 국가편중 : 교육 59.7%, 산업 79.3%, 복지 
50.6%

 자치조직권
‑ 운영권 : 기구 및 정원 일부통제
‑ 공무원 : 국가 63.7%, 지방 36.3%
 재정배분

‑ 세입구조 : 국가 77.5%, 지방 22.5%
‑ 세출구조 : 국가 39.5%, 지방 60.5%

 공간분포
‑ 수도권 집중 : 인구 49.8%
 재정자립도

‑ 수도권 우위 : 수도권 73.7%, 비수도권 45.1%
 수요분포

‑ 수도권 집중 : 학생 48.6%, 사업체 수 47.2%
 인구변화

‑ 수도권 우위 : 합계출산율 0.970%(전국 평균 1.052%), 
고령화율 12.86%(전국 평균 14.76%)

 진단결과 종합
‑ 지방분권 진단결과 : 중앙정부 집중현상 유지
‑ 균형발전 진단결과 : 수도권 편중현상 유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태종합]

미래환경 변화예측

 미래변화 예측보고서들에 따르면, 사회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메가시티를 
축으로 하는 도시화 등이고, 기술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융합 현상이 발생되며, 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기조와 불균형이 초래되며, 환경분야에서는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그리고 정치분야 
에서는 한국의 특화적 변수로 남북통일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구분 SOCIAL TECHNOLO-
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CY 변수선정

과학기술
미래비전

 저출산·초고령
사회

 과학기술융합
가속화
(4차 산업혁명 
도래)

 지식기반 
사회도래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확보

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

미래비전
2040

 저출산·초고령
사회
 여가문화 증대
 메가시티

 세계경제 축의 
다변화
 불균형

 세계경제 축의 
다변화

[미래환경 변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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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OCIAL TECHNOLO-
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CY 변수선정

10년 후 
우리나라에 
중요한 

10대 이슈

 저출산·초고령
사회

 저성장 기조 
유지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확보
 에너지자원 
고갈

 세계경제 축의 
다변화
 북한과 안보 
및 통일 문제  저출산고령화

 라이프스타일
 도시화심화
 과학기술융합
 저성장기조
 불균형심화
 기후변화심화
 남북통일

과학기술
예측조사

 저출산·초고령
사회
 사회불평등
 삶의질향상  과학기술융합

가속화
(4차 산업혁명 
도래)

 에너지자원 
고갈
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 
재난위험 증가

 새로운 
안보이슈

유엔미래
보고서

2040 예측

 초고령사회
 삶의질향상
 메가시티
 디지털시대
 교육혁명

 1인 기업시대
 지식기반 사회 
도래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확보

 세계통합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비전체계

 2040년을 목표시점으로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지방자치의 대응수준을 반영하여 “선진적 자족형 지방 
자치”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함

지방자치 환경변화(2040년 기준) 지방자치 대응수준(경쟁력 확보)

 사회적 변화 : 인구변화
 기술적 변화 : 과학기술융합
 경제적 변화 : 저성장기조
 정치적 변화 : 남북통일

 자치체제 : 효율화
 관장기능 : 포괄화
 전달체계 : 다양화
 주민참여 : 적극화

▽

비전
 선진적 자족형 지방자치

‑ 선진적 의미 : 국가중심적 통치체제 탈피
‑ 자족형 의미 : 불균형과 환경변화 대응체제

목표

 주민의삶 측면 목표
 지방자치 측면 목표
 자치단체 측면 목표
 국가경영 측면 목표

[지방자치 미래비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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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수립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을 기본요소로 각각에서 검토가 필요한 전략과제 도출함

중앙정부

↑↓ →
‑ ① 주제 : 역할구조 개편
‑ 중앙과 지방의 역할구조 변화

지방자치단체 →

‑ ② 주제 : 행정체제 개편
‑ 자치계층의 유연화
‑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 ③ 주제 : 공급방식의 혁신
‑ 지자체간 협력 및 통합 등 방식
‑ 새로운 대안적 공급방식
‑ 인구밀도별 공급방식
‑ ④ 주제 : 지역성장․균형전략
‑ 대도시권 대응전략
‑ 과소권 대응전략

↑↓ →
‑ ⑤ 주제 : 주민중심 자치기반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주민참여 방식

지역주민

[지방자치 미래비전 전략과제 검토]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연구결론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을 적극화하는 것이 필요함

기대효과

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의 발전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분야의 기본구상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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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 분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문재인정부 3주년을 맞아하여 국민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역대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역점정책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국민참여제도의 범위, 유형, 성과측정 등 성과분석에 필요한 초기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므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국민인식분석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첫째, 역대정부의 국민참여제도 관련 법령(15개 제도 관련 13개 법령) 제·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정부와 차별화되는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둘째,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해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인식을 분석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식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제도 
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결과, 국민참여의 개념은 국민이 정부의 계획·결정·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절차이며, 이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국민참여제도라고 볼 수 있음

김지수(연구책임), 박재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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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국민참여제도는 공식적 참여자의 범위, 커뮤니케이션방식, 일반국민의 영향력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될 수 있으며, 크게 형식적참여, 실질적 참여, 숙의적 참여 등 3가지로 유형화됨

– 분석결과 법제도 차원에서는 역대정부와 차별화되어 실질적 참여 및 숙의적 참여가 법제화되고, 법령규정이 
미비된 상태라도 정책적 노력을 통한 조례확산 등의 선과가 나타나는 등 비교적 우수한 성과가 도출되었음

 또한 일반국민 1천 명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해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참여경험도, 최근 
3년간 참여의지변화 및 정부의 참여제도 변화에 대한 체감도, 주요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13개 평가기준별 
평가인식, 참여의 효율성과 효능감, 참여역량, 참여를 통한 변화가능성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인식적 차원의 분석결과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일반국민의 참여의지 제고, 참여의 필요성과 참여 
역량, 참여를 통한 변화가능성 등에 대한 높은 평가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도와 참여의 효능감 측면 
에서는 아직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법제도 차원에서 숙의형 참여절차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민제안 근거법의 이원화 
문제 해결이 필요함

– 특히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 지방의회와 관련된 국민참여제도, 공청회· 
설명회·토론회 등 초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참여제도에 대해 실질적·숙의적 참여방식으로의 전환이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인식 차원에서는 참여의 효능감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형식적인 국민참여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참여자 및 참여과정을 지켜보는 일반국민이 국민참여제도 참여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참여를 통해 제도개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그 과정이 온라인 및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도록 하여 참여자-비참여자가 참여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참여제도 내에서 국민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 퇴근 후·주말 등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현장참여형 
국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적극적인 제도운영 및 제도설계 시 실질적· 
숙의적 참여 확보를 위한 전문가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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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국가사무총조사 고도화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지는 지난 어느 정부보다 강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현황 파악, 사무구분 체계의 명확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긴요

 연구 목적

– 현행 법령상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추출 기준 및 사무구분 기준을 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체계 현황 파악을 통한 이양대상 사무 발굴의 기초자료 구축 

2 연구의 주요 내용

 현행 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체계 현황 분석

 사무구분기준(사무추출 및 분류 기준)의 타당성 및 기준 재정립 필요성 검토

– 선행 국가사무총조사(’94, ’02, ’09, ’13) 사무추출 및 분류 기준에 대한 탐색적 조사 및 현재의 행정환경을 
고려한 사무추출 및 분류 기준 재정립 필요성 검토

–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단위사무 추출 및 법령상 사무총조사 기준 확정

 현행법령 대상 단위사무 추출 및 유형 분류

주재복(연구책임), 이제연·박재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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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추출결과) 1,672개의 법령에서 추출한 사무는 총 29,038개이며, 이중 국가사무 25,079개(기관위임 
사무 4개 포함 86.37%), 국가-자치단체 공동사무 34개(0.12%), 자치사무 3,925개(13.52%)로 구분

구분 ’19년

 총사무 29,038(100%)

 국가사무 25,079(86.37%)

직접처리 25,075(86.35%)

기관위임 4(0.01%)

 국가-지자체 공동사무 34(0.12%)

 자치사무 3,925(13.52%)

[사무총조사 결과]

※ 도출된 사무목록에 대해 부수적 사무 삭제, 사무명 수정·보완 등 지속 보완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무재배분시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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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수가 역전되었고, 그 주요원인으로 출산율 저하와 함께 수도권 
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지적  

– 경제 저성장 기조속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응 
전략으로 광역단체 간 통합/연계 모색

 본 연구는 특히 현재 법적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1. 환경분석

 환경요인

– 인구요인과 경제요인은 상호영향하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 환경 조성 → 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 역할 요구

– 사회요인, 정책요인 등은 광역적 대응의 유인 및 조성기제 역할 

 행정체제개편 영향

– ‘인구요인-경제요인’의 충격 수용정도와 지역 내 연계자원(인구, 산업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권오철(연구책임), 금창호·박재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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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지방의 대응전략 역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바(지역별 상황에 따라 통합/연계, 유지/분리, 
보완/특별전략 등), 차별적 접근 필요 

2. 시도통합 검토(안) 

기본방향

 지방주도 통합

–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합 주도

 중앙정부 지원(지방의 환경적 특성과 조건의 다양성 고려)

–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도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및 특례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절차와 방법 규정 필요 
(지방자치법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분리 관련 규정 신설)

조직설계(안)

 설계기준

– ‘도-시/군’ 계층(변화 없음), ‘광역시-자치구/군’ 계층(‘광역시-자치구’ 재설계)

– 광역시의 군은 통합광역단체 산하 군으로 독립(대도시 연계성 측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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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안)

A(②안) B(③안) C(⑤안) 

모형

道 광역시 ○○
광역단체

+ →

市 郡 區 郡 市 市 郡

  
 

행정구

道 광역시 ○○
광역단체

+ →

市 郡 區 郡 행정시 市 郡

 
 

區

道 광역시 ○○
광역단체

+ →

市 郡 區 郡 市 市 郡

 
 

특징

 道 - 광역시 분리 이전으로 환원
‑ 광역시는 道 관할구역의 일반시로, 
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

 道와 광역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
‑ 道 관할 시·군과 광역시 관할 
구·군을 통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로 개편하되,

‑ 기존 광역시 지역의 대도시 통합 
관리 행정을 위한 광역단체 산하의 
행정청 설치

 道와 광역시가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
‑ 道 관할 시·군과 광역시 관할 
구·군을 통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로 개편

비고

(유사사례) 
 ’81년 이전 경북도

경북도

대구시 포항시 달성군 칠곡군 …

수성구
(행정구)

북구
(행정구)

 대구경북통합기본구상(2020) 
제시(안)

(참고)
도

시 郡

읍/면

  ※ 도/시/읍/면: 자치단체
※ 郡은 국가행정기관, 

군수는 도지사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 임명, 
국가/도사무 및 관내 
읍/면 감독 
(1949~1961)

(유사사례) 
 오사카都 개편(안)
 도농복합시 : 市에는 洞만, 郡에는 
邑·面만 설치 가능 → 도농복합시에 
邑·面·洞 모두 설치 허용

道 광역시 통합자치단체

+ →

市 郡 區 郡 市 郡 區

장점
 기존 광역시 도시통합성 확보 
(상대적↑)
 대도시관리의 일관성 유지

 대도시관리의 일관성 유지
 기존 광역시 도시통합성 확보 
(상대적↓)

 기초단위 충실 
 비용절감 효과(상대적↑)

단점
 기초(풀뿌리 민주주의 저해)
 행정비용 절감효과↓

 지방자치 저해(행정기관이 자치체 
관리)
 자치구 관리 어려움 가중 

 대도시 관리력↓/ 글로벌 도시경쟁력 
취약
 기존 광역시 주민 반발

행재정적 지원검토

 시도통합의 경우 통합과정의 복잡성, 통합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인사·조직·재정적 측면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로서의 특례 모색(시·군통합 특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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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환경변화, 특히 인구유출과 저성장 기조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연계는 물론 분리라는 상황대응적 전략을 창출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와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본 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지방주도의 통합과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자 역할에 초점을 
두고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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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참여예산제 모델개발(II) 
- 주민예산서 활용·성과지표 개발, 주민투표 방안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의 운영방향이나 재원배분에 일반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험은 15여 년이 되었지만,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형식적·관주도·제한적 
이었으며,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로 실질화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학자,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형식적인 운영과 
공모사업 중심의 극히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임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소극적, 무관심이라고 하며, 
주민참여예산이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관주도로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함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판의 목소리, 지방자치 
단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보다 넓은 예산 범위에 참여하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새로운 참여예산제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모델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연구원, 시민단체, 행정가, 주민참여예산위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모델 개발’을 위해 2개 연도(2019년~2020년)에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와 개선점이 나타났음

서정섭(연구책임), 이효·이장욱·외부 1인(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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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① 참여예산위원회 중심의 운영, ② 예산 일부에 대해서만 주민 직접 참여, 
③ 전체예산에 대한 일반주민의 참여 미흡, ④ 주민에게 알기 쉬운 재정·예산 정보 제공 미흡, ⑤ 일반주민의 
참여 소극적·무관심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한 단계 진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일반주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이 필요함

 1차 연도의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모델 개발(I)」에서는  ‘알기 쉬운 주민예산서’ 와 ‘주민예산서를 기초로 한 
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질화 될 수 있음.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정·예산 및 사업의 정보를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공개되지만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움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예산서가 
필요하며, 주민예산서를 기초로 한 참여예산제의 운영이 필요함 

 2차 연도의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모델 개발(II)」에서는 1차 연도의 연구에서 개발된 주민예산서와 주민 
예산서를 기초로 한 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제 운영에 실제 적용하여 활용 
방법 등을 실험하였음

– 또한 주민예산서에 필요로 되는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주도성 향상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시도한 ‘주민주도의 새로운 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실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예산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예산서와는 별도의 주민예산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의 예산서와는 별도로 ‘알기 쉬운 주민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예산서를 기초로 하는 참여예산제의 운영이 
필요함     



5. 자체연구과제︱(3) 지방재정경제연구

211

– 주민예산서는 예산과정 관련 기초지식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예산 관련 자료편, 주요사업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업설명서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주민예산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예산 및 주요 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설명서로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어려운 용어는 반드시 해설을 
추가하여 일반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예산서는 주민참여용과 주민홍보용의 2가지가 있는데, 참여용은 예산(안)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홍보용은 예산을 주민들에게 알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둘째, 주민예산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정보를 주민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주민예산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어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사업설명서는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 성과 정보 및 기대효과와 더불어 사업 위치, 조감도, 프로그램,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민 
들이 알기 쉽게 구성되어야 함

– 주요 사업 대하여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성과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민 
들의 관심은 특정 사업 및 활동으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 또는 지역에 어떤 혜택이 오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으로 인한 성과정보를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함

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주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확대·시행해야 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실질화를 위한 방향의 중요한 요소가 주민주도성의 강화임

–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원리에는 주민제안에 대하여 숙의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모사업 및 
주민제안 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주민과 행정,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정보 공유, 소통, 협력 등의 공론장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토론 
후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확대되어야 함 

 넷째,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도로 매핑화되어 정보제공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지역주민들을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행정구역 지도에 
매핑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동네별로 사업과 내용이 주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될 경우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컨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예산서를 기초로 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예산서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주도성 향상, 전체 예산의 주민참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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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개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애로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상황과 함께 한국경제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크고, 대면 접촉이 잦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짐

 지역별 GRDP 전망에서 대구지역의 GRDP 성장률(중립: –0.83%, 부정: –1.56%)이 가장 낮으며, 특별· 
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의 성장률 둔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는 인구밀집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판단됨

이효(연구책임),  여효성·이장욱·전성만·김봉균·전대욱·최지민·박재희·임태경(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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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

 정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방역 및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민생· 
금융안정, 고용안정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3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위기극복에 적극 대응

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 완화,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심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이에 대해 외신 등에서 우리의 방역 대응(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 주요국 정부에서도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보다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시책 개발

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변화 고려

– 디지털 비대면(Untact) 문화와 사회가 본격 확산

–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증대

–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공동체 사회의 강화

 시책 유형과 정책차림표 구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들의 시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7개 분야로 구분

– 시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의 내용, 지원방식, 광역/기초, 단기/장기 관점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정책차림표 구성

 7개 분야에 걸쳐 총 52개 시책을 개발

–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지원 등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 중소기업 분야 : 친환경 중고차 보상판매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피해중소기업의 소비촉진,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과 관련된 시책

– 문화·체육·관광 분야 :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예술사업 온라인 생중계,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 
여행 등 소득감소와 경영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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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분야 : 주민자치기구 중심의 로컬푸드 순환경제 구축, 지역상생 경제를 위한 농축수산 공공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일자리와 소득감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 정보화기반(ICT) 분야 : 저소득층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바일 라이프라인(Mobile Lifeline) 
지원사업,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관련 
시책

– 사회적 가치 분야 : 온라인 Agile 정책플랫폼, 비대면 민간자원봉사 자원관리 플랫폼사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복지·돌봄,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 재정지원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관련하여 재정투자사업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추가재원 확보 등과 관련된 시책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 긴급재난에 따른 보다 장기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생계의 
유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며 지역주민의 
구성과 사안별 시급성도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를 마주하면서 이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에 의한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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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적경제 측정·관리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 
필요

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찰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개념 정리 및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사회적경제기업 설문조사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 설정 및 성과 파악

 사회적경제 지표 설정 방향성 제시

 주요 대안을 설정하여 사회적경제 방향성 도출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설정

박승규(연구책임), 김상민·여효성(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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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 도출

– 사회적 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평균 점수는 3.81점인 것으로 
확인

– ‘일자리 창출 인건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40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점으로 확인

– ‘사업개발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2점 
으로 확인

– ‘금융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4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으로 
확인

– ‘세제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3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7점으로 
확인

 사회적기업 필요사항

– ‘직업능력 교육훈련’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점으로 확인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0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73점으로 확인

– ‘판로개척’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52점으로 
확인

– ‘네트워크 구축’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5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4점 
으로 확인

 향후 필요한 지원 필요성

– ‘일자리 창출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평균 4.28점으로 필요성 확인

– ‘전문인력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평균 4.22점으로 필요성 확인

–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평균 3.74점으로 필요성 확인

–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평균 4.08점으로 필요성 확인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평균 4.03점으로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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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했을 때,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일자리 
창출 인건비’(36.5%)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가 
동일하게 13.5%로 많은 것으로 확인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방향

– 경제적 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의 창출을 고려해야 함

– 마을기업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며,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이 지역유형별 특화사업을 개발 또는 발굴하여 지자체 및 민간위탁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 
하며, 지역 일자리와 연계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의 특성이외에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측정도 경제적 성과를 제외하고 사회적 성과와 
혁신 성과로 나누어 측정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설정 기준

– (효과성) 정부 후반기를 맞아 각 자치단체도 그간 추진해온 국정 주요시책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

– (대표성) 평가 결과와 각 지역이 창출한 국정성과 간 차이가 없도록 국정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공정성·수용성)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여건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평가지표 설계 
시 지역 특성을 고려

– (특수상황 고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변화한 중앙부처의 정책목표와 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주요 
시책을 함께 고려한 지표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성과측정 지표 개발

– 정량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조례 제정

– 정량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정성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견인

– 정성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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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계획(ISP) 중·장기

발전계획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디지털 정부혁신의 국정과제 방향성과 연계

 院의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기반 연구 정체성 확보 필요

연구목적

 院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자료 제공

 院 향후 정보화 사업을 위한 이행 과제의 로드맵 제시

2 연구의 주요 내용

현황분석

 공공기관 정보센터 현황

 지역정보 현황

 院 현황분석

전성만(연구책임), 안혜경·박정화(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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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센터 역할 설계

 지역정보센터 데이터기반 플랫폼 설계

– 플랫폼 구축 설계 

 54개 테마정보책장 :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자체 정보를 API 연계방식으로 연계하고, AI기반 
키워드를 연계

 내 손의 지역정보 : 院의 소유 DB, 행안부 DB, 지자체 DB를 포함하는 DB구축센터로 맞춤형 정보를 구현

 함께, 주민속으로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DB구축으로, 주민들 대상 인식조사 및 중앙-지방의 실태 
조사 사업자료 구성

– 플랫폼 운영 체계

 연구지원기능 확대 : 플랫폼 DB구축을 통해 원내 연구자들의 과제수행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통계분석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실증연구 지원  

 대외연구홍보 기능 확대 : “내손의 지역정보”  DB를 활용하여 GIS기반의 매주 1개의 1page 인포그래 
픽스 제공함으로써 院의 연구역량 홍보 

 주민들의 직접통계 만들기 : 플랫폼 방문자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질문 투표 및 랭킹 
poll system 구축하여 흥미있는 주제통계 및 인식조사 활용

사업 이행계획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 정보화전략계획 추진과제

– 목표체계 구조 내에서 관리체계 수립 연계, 통합정보관리 업무와 플랫폼 업무 분류 등 지역정보센터의 
목표업무 설계, DB관리 및 통계지원 그리고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 인력 보강 등 지역정보센터 관리 운영 
설계 제시

 단계별 이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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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략적 
중요도

실행의 
용이성

우선순위 
과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외부환경

중앙-지자체 간 가교 기반의 
정책연구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핵심

중앙-지자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협력방안 모색 ◎ ◎ 핵심

행정안전부 및 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모색 ◎ ◎ 핵심

공개 SW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고려 △ ◎ Quick Fix

특정시점 대량 데이터 저리를 위한 
아키텍처(AA, DA, TA)에서의 
대응방안 계획 수립

△ ◎ Quick Fix

내부현황

연구원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 ◎ ◎ 핵심

연구원 리더십을 통한 데이터기반 
연구기반 조성 ◎ ◎ 핵심

DB연계 연구과제 산출 및 
성과평가와 연계 ◎ △ 중장기

플랫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 핵심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전문 
인력 교육 강화 △ ◎ Quick Fix

신규정책과제 수요 대응 및 
연계사업 발굴 추진 △ △ 선택

데이터기반 전문인력 채용 및 역할 
강화 ◎ ◎ 핵심

기존 원 내 전산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관리 계획 수립 △ △ 선택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 Quick Fix

[단계별 院 추진과제의 분야별 연관도 분석]
(연관도 : ◎ 높음,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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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업내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단계 플랫폼 구성 계획

2단계 내손의 지역정보 DB수집

3단계 정보화전략계획 사업계획

4단계 정보화전략계획 사업발주

5단계 통합지역정보 서비스제공

소요
예산

클라우드 시스템(임차) 20.4억 1억 2억 2억 5.2억 5.2억 5.2억

기관내 구축 14.5억 1억 2억 2억 7.5억 1억 1억

유지비용(잠정) 인원 증원

재원조달 일반
회계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금/일반
회계

일반
회계

일반
회계

[연차별 사업, 소요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제언

대외적 기대효과 

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 정립  

 지자체 관련 사업의 확대 기반 마련  

 주민 친화적 연구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원내 기대효과 

 데이터기반 연구수행 프로세스 구축  

 협업 조직문화의 개선   

 院 예산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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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추진상황  

– ISP 중·장기 발전계획(자체과제) 수정 보완  

– 지역주민 DB구축을 위한 과제수행 

– 전산 및 담당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 채용 계획

 향후계획 

– ISP 중·장기 발전계획 결과에 따른 향후 실무차원의 이행계획 사업(안) 마련 








































































































































































































































































































































































































































